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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26. 산업통상부는 산업계의 전략물자 수출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한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6.~12.16.) 실시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김

<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➊ <자율준수> AEO로 旣공인된 기업이 CP기업 신청시 심사 간소화
➋ <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설
➌ <수출허가> 거래의 특성상 최종사용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

는 예외 조항 신설 (안 제19조)
➍ <사후관리> 허가면제 거래보고 未제출에 따른 자진신고제 신설
➎ <국제정세>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금지

◎ 주요 내용

  ➊ (자율준수)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AEO 기업이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특정항목 심사 면제 (양 인증제 간 동일·유사한 항목인 출하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➋ (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유효기간(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
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신설

  ➌ (수출허가) 전략물자 최종사용자의 건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
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➍ (사후관리)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정상 참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 자진신고 규정 신설

  ➎ (국제정세) 국제사회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
의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를 반영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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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은 ➀수출통제 준수자의 범위 확대, 
➁수출통제 대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 ➂수출통제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

◎ 주요 내용

- 트럼프 2기에서 반도체 수출통제는 정책 시행 목적이 전통적인 국가안보 수호를 넘어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도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음

- 미국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는 반도체 생산 주기(설계 → 제조 → 완제품)에 달하는 전방위적 
통제가 특징이며, 이는 핵심 투입물(Critical Chokepoint)에 의존하는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전망

- 향후 미국은 반도체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설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특정 소프트웨어 수출통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픈소스 기반 설계 도구인 RISC-V와 관련하여 미국인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유관 
기업을 Entity List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제조) 텅스텐 충전 또는 루테늄 층용 반도체 증착 장비 등 상대적으로 저사양인 반도체 장비까지 
통제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핵심 부품(예: 
DBR(Distributed Bragg Reflectors), Optical pump)이거나, 통제대상 모장비에 필수적인 부품을 
신규 통제

- (완제품) 칩 위치 추적을 통해 적성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유출 위험이 높은 국가의 
최종사용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임. 아울러 클라우드 기업 고객정보 보고 의무 등의 
조치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함

무역안보 Brief
2025년 12월 12일

강은희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팀장(keh@kosti.or.kr)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hjkim@kiep.go.kr)

원문보기

02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과와 전망

mailto:keh@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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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본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법·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핵심광물·희토류 통제 사례와 
최근의 집행 동향을 통해 제도의 전개 방향을 전망한 뒤 대응방안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메커니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와 관련해,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근거로 
운용되며, 통제 품목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를 통해 지정·관리됨

* 그러나, 일반 수출입 관리 목적의 일반 산업용 품목도 이중용도 통제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통제 범위를 ⾮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에 확대한 바 있어, 향후 일반 산업용 품목까지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함

- (제도 특징) 미국과 유사하게 역외적용, 최종사용자 목록 관리 등의 수단을 도입하면서도, 임시통제 
제도, 통용허가 등의 운영을 통해 국가의 정책 재량과 전략적 활용성을 반영하고 있음

- (수출통제 적용) 핵심광물 중심의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해왔으며*, 특정 국가의 최종사용자나 기업을 
관제목록에 등재(‘25년 기준 총 82개 기업) 

* 갈륨 등 4종(‘23.8.) → 텅스텐 등 5종(’25.2.) → 희토류 7종(‘25.4.) → 희토류 5종 및 관련 기술 등(‘25.10. 
발표, ’26.11.10. 까지 임시 중단)

- (위반 및 집행) ‘25년 상반기 집행건수는 전년동기간 대비 증가하였으며(46건 → 70건),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핵심광물과 첨단/방위 산업 부품에 집중됨. 벌금 강도 또한 강화되어 집행이 엄격해진 
경향임(‘25년 상반기 기준, 위반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전년 동기 25%에서 106%로 상승)

◎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중국의 수출통제 집행은 양적 확대와 처벌 강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전 차단 목적으로 수출통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중국의 통제는 협상 국면에서 유예·중단이 병행되는 등 전술적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바, 향후에도 
미·중 관계와 외교·통상 환경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 기업은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경향에 대해 ▲ 품목 식별 역량 강화 및 신고·서류 관리 표준화,  
▲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및 과실 판단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조치 변동성에 대비한 위험 
완화전략 강화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무역안보 Brief
2025년 12월 31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연구위원(wschoi@kiep.go.kr) 

03

원문보기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mailto:jeongmi@kosti.or.kr
mailto:wschoi@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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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6.18, Matthew Borman 前상무부 부차관보는 CSIS와의 대담에서 수출통제가 국가 안보와 기술 
우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불법수출 분석 및 집행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 Matthew Borman은 6명의 대통령을 거쳐 최근 바이든 행정부까지 수출통제 정책을 담당

◎ 주요내용

① (수출통제의 목표) 수출통제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간 trade-off가 아니라 두 목표를 모두 추구하며 
“전략적 무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

② (對중국 통제) 美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이 자체 기술역량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통제의 목적은 완벽한 차단이 아닌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시간 확보’라고 강조

* 기존 행정부는 반도체 관련 중국이 약 2세대 가량 뒤처지도록 억제하는 정책이었음

③ (필요 역량) 미 수출통제의 역외적용을 위해서는 무역흐름 등에 대한 분석 역량(인력 및 데이터도구)과 
집행 역량(적발 및 처벌)이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 Matthew Borman은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 데이터 분석 및 집행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 기술격차 유지라는 수출통제의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행정부에서는 
불법수출 등에 대한 분석 및 집행에 대한 자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04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7월 1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25년 6월  美 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Matthew Borman의 대담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

원문보기

수출통제는 불법수출 분석 
및 집행 역량 강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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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6.12.(美 현지시간) 미국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소위원회*에서 BIS의 2026년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 진행, 주요 증인으로 BIS 차관 Jeffrey Kessler 참여

* South and Central Asia Subcommittee,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 (주제) 산업안보국(BIS)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 및 AI·반도체 기술의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 전략

◎ 주요 내용

① 역사상 최대 규모의 BIS 예산 증액(133%)* 요청(Kessler)

* 2026년 BIS 예산으로 3억300만 달러(한화 약4,167억원) 요청

- 미국 전역에 약 200명의 수출단속 요원(체포, 기소 업무)을 신규 채용

- 해외수출통제관(ECO)*의 인원을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

* Export Control Officers, 해외에 주재하며 美 수출통제 준수 모니터링 업무 수행

② 중국 AI 칩 통제 및 대응

- 화웨이 Ascend 칩 기준, 연간 20만 개 이하 생산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중국 내 소비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중국의 기술추격은 빠르므로 안일함은 금물(Kessler)

③ 우려거래자 등 우회 방지 관련

- 쉘 컴퍼니(페이퍼 컴퍼니) 우회 수출 방지법안 추진 등, 기업 지분 50% 이상 보유한 계열사까지 
수출통제 확대 제안(Self)

④ IT 인프라, 인력 구조 및 정책 정비

- 위원(Bera 등)들은 BIS의 지속적 인력 감소를 지적하였으며, 인력 확보와 유지 위한 민간 수준의 
기술자 단기 채용 제도 도입 법안(BIS Strength Act) 발의 예정

05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6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소위원회(South and 
Central Asia Subcommittee)의 예산 청문회인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FY26 Budget: 
Export Controls and the AI Arms Race」를 기반으로 작성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7월 3일

원문보기

미국 BIS,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 청문회 조사

mailto: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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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2, Cadence社는 美 상무부로부터 5.23일에 旣발송된 서한의 허가신청 요구 통보의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공개

◎ 주요 내용

- 美 상무부는 특정 기업에 서한을 보내 허가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임.

- 다만 외신보도를 통해‘25.5.29일에 美 상무부가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서한을 발송한 
동향이 확인

 • (대상기업) Synopsys, Cadence, Siemens 등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 (통제대상)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기술

 • (허가요건) 거래당사자가 중국에 소재하거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중국의 군사최종사용자로의 수출 시 
허가 必

- ’25.7.2, Synopsys社 및 Cadence社는 美 상무부로부터 旣발송된 서한의 허가신청 요구 통보의 
효력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개

◎ 검토 및 시사점

- 최근 미국 정부는 Inform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기업에 서한을 보내 허가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을 통제

연도 구분 대상기업 대상품목 통제여부 허가요건 비고

2025 반도체
Nvidia H20 등 AI 저사양 

반도체 칩
당시

⾮전략물자
국가그룹 

D:5 -

Synopsys, Cadence, 
Siemens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및 기술

ECCN 3D991, 
3E991 對중국 철회

2025 화학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등 화학기업 에탄 등 화학물질 당시

⾮전략물자 對중국 철회

- 이에 우리기업은 수출통제 강화에 앞서 개별적 통지(Inform)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함.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7월 9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06

원문보기

美, 반도체 칩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EDA)에 대한 對中수출 

허가신청 요구 통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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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년 6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으로 향하는 에탄에 대한 수출허가 거부 서한을 발송하며, 
에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일자 ’25.6.3 ‘25.6.11 ’25.6.25

주요
내용

Enterprise社의
중국向 에탄에 대한 

수출허가 거부 서한 발송

미·중 무역협상 중, 
에탄 수출통제 완화 
합의 가능성 시사

미국 상무부, 조건부 허용
(운송 허용, 하역 금지)

서한 발송

◎ 주요 내용

- 美 씽크탱크 CSIS 소속 Philip Luck은 동 조치가 미국의 對中 에탄 수출이 상당 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나, 에탄 통제로 인한 ①자국 피해, ②동맹 신뢰 훼손, ③중국의 공급망 대체 
능력 과소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

① 자국 피해

- (대체시장부재) 에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向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고객이 없어, 미국 내 재고 
급증에 따른 에탄 가격 급락

② 동맹 신뢰 훼손

- (신뢰도 약화)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LNG 등 타 에너지 시장에서의 공급자로서의 미국의 신뢰도 
약화 우려

③ 중국의 공급망 대체 능력 과소평가

- (원료 다변화) Philip Luck은 에탄 통제에 대해 중국의 원료 전환 능력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실질적 
압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

◎ 검토 및 시사점

- 금번 통제를 통해 ①경제분석 역량 구축, ②취약성 평가, ③파트너국과의 영향 고려 등 향후 무역 
정책에 대한 교훈을 제공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7월 9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25년 6월 美 싱크탱크 CSIS에서 발간한 「The Ethane Export Control Fiasco」 및 
「New Ethane Export Controls Will Harm U.S. Producers」를 기반으로 작성

07

원문보기

미국의 對中 에탄 수출통제 
효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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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6. 美 CSIS는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향후 방산협력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협력국에 혜택을 부여하는 간소화된 수출통제 시스템 등을 요구함

* 또한, ITAR의 군용물자목록(USML)의 일부 ⾮민감 품목을 수출관리규정(EAR)의 상업통제목록(CCL)으로 
이관하는 방안 제시

◎ 주요 내용

 ① 美-협력과정에서 ITAR가 가장 어려운 절 차라는 평가

- 응답자들은 미국과 방산협력 프로세스에서 ITAR가 가장 어려운 절차라고 평가하며, 미국과 무기 구매,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을 진행할 때 ITAR 준수와 허가 취득에 많은 노력 투입되어 협력에 제약이 된다는 의견 제시 

 ② 수출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소화된 시스템 요구

- 응답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수출통제와 기술이전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미국과 협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음 

- ITAR가 협력과정에서 파트너국에게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만, 우려국 대상 기술 확산 방지 목적 등 필요성은 인정. 
다만, 협력을 위해서는 통제품목 재분류 등을 통하여 동맹국에 대한 지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③ 수출통제 목록 정비 및 협력국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필요

- (USML의 ⾮민감품목을 CCL로 이관) 일부 ⾮민감품목을 ITAR의 USML에서 EAR의 CCL로 이관하는 방안 제시

* USML는 군용품목으로서 항상 허가를 요구하는 엄격한 체계(ex. ITAR의 ‘see-through rule 제도) 를 
운영하는 반면, CCL은 허가면제 등을 통하여 유연하게 운영 中

- (AUKUS와 같은 우방국 대상 수출통제 간소화 혜택 확대) 응답자들은 AUKUS 회원국의 혜택을 “Fast Pass”, 
“Carpool Lane”에 비유하며, 방산협력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 되었다고 평가하여 유사 제도 마련 필요

* 미국은 호주, 영국 대상 EAR 품목 허가 면제 범위 확대, ITAR 개정을 통한 일부 수출허가 간소화 절차를 추진해 옴. 

◎ 결론

- CSIS는 동맹국 대상 허가 면제와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출통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USML 등재 품목 중 일부는 민군겸용 가능성이 높아,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는 CCL로 
이전 가능한지 검토 필요 의견 제시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7월 21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6월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발간한 「Improving Arms Sales, 
Technology Transfer, and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을 
기반으로 작성

08

원문보기

미국, 방산협력 측면에서 
수출통제 목록 정비 등 필요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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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23(미 현지시각), 백악관은 반도체 장비 부품 통제, AI 칩 위치기반 추적 검토 등 수출통제 
강화 내용을 담은 ｢AI 실행 계획｣을 발표

(목표) 미국의 AI 글로벌 패권 확보

Pillar ① 
AI 혁신 가속화

Pillar ②
AI 인프라 구축

Pillar ③
AI 외교 및 안보 주도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구현방안 (수출통제 관련 방안만 일부 발췌)

집행강화(AI 칩 위치 기반 
추적방안 검토)

반도체 장비 부품 통제
동맹국의 수출통제 
동참(공조) 촉구

AI 관련 바이오 보안 
수출통제

◎ 주요 내용

- (AI 컴퓨팅 집행 강화) AI 칩 위치 확인기능을 통한 위치 추적 및 식별 지원, AI 컴퓨팅의 불법 유출 
위험이 높은 국가의 최종사용 모니터링 강화

- (반도체장비 부품통제) 반도체 하위 시스템(Sub-system)에 대한 통제 제안

- (동맹국 동참 촉구) AI 글로벌 동맹을 위한 기술 외교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동맹국이 AI 보호 
시스템과 수출통제를 채택하도록 유도

- (AI 바이오안보 통제) 핵산합성도구 및 핵산 합성 제공업체를 사용할 때 강력한 핵산 서열 검출 및 
고객 검증 절차를 갖춘 업체를 사용하도록 요구

◎ 검토 및 시사점

- 적성국의 반도체 및 AI 역량 억제를 위해 통제범위를 확대(하위 시스템까지 통제)하는 한편,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수출통제를 공조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 필요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7월 24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09

원문보기

美 백악관,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AI 수출통제 

실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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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16.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유럽정책분석센터(CEPA)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및 적대국으로의 
우회 수출 우려 증가에 따른 "콜 홈(Call Home)" 기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웨비나를 개최

- 논의 배경에는 미국 의회가 ’25.5.8. 발의한 칩 보안법안(Chip Security Act)이 있으며, 동 법안은 
첨단 반도체에 위치 추적 기능을 의무화하여 우회수출을 차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기술적 측면) 구현 가능성 vs 보안 취약점

- (찬성) 애플社의 ‘Find My’ 기능, NVIDIA社의 ‘콜홈’ 기능 등을 근거로 이미 기술적 구현이 가능

- (반대) 하드웨어 취약성이 칩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 추가는 그 자체로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 

② (정책적 측면) 우회 방지 효과 vs 동맹국 신뢰 저하

- (찬성) 유령회사를 통한 중국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통제 외에 위치 추적 기술이 필요

- (반대) 동맹국 업체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국가안보 명분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반발 가능성을 경고

③ (경제적 측면) 국가안보 vs 산업 경쟁력

- (찬성) AI 기술이 군사·경제 균형을 좌우할 수 있어 칩 수출 후 추적이 중요하며, 통제가 실효적임을 강조

- (반대) 현재 수출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므로 새로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기능 추가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검토 및 시사점

- ‘콜 홈’과 같은 칩 추적 기술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겠지만, 보안 취약성, 프라이버시 우려, 제조 
비용 상승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신규 통제 입법과 더불어 BIS가 보유한 기존 권한이 적극 활용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BIS의 예산 
증액과 집행 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동맹국과의 외교적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으로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다자적 집행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8월 8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ITIF와 CEPA가 공동 개최한 웨비나 「Geofencing AI Chips: Evaluating ‘Call Home’ 

Mandates for Semiconductor Security」 및 Export Compliance Daily紙의 「Bill to Mandate 
Chip Export Location Tracking Would Backfire, Tech Policy Experts Say」를 기반으로 작성

10

원문보기

미국 반도체 칩 보안법
논의 동향

mailto: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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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Michael Kratsios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AI Action Plan)｣ 
추진배경 및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

- (추진배경) 트럼프 1기 행정부에는 AI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르러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 (세부계획)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AI 수출 촉진”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AI 실행계획｣ 수립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 下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 금번 계획은 AI 수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AI 기술을 확산하면서도, 집행강화 및 부품통제를 통해 
우려국向 수출통제를 병행

- (AI 수출 촉진) 대부분의 국가는 AI 도입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이 불명확한 실정임

- (집행 강화) 집행은 수출통제의 핵심이며, 상무부에 적절한 자원 및 도구를 제공하여 필요한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부품 통제) 반도체 장비 부품 통제는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에 대해 전략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

◎ 결론 및 시사점

- ｢AI Action Plan｣은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부처는 빠른 속도로 
세부계획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전망

- 그간 장비에 국한되어 있던 통제범위가 부품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어, 정확한 통제범위 및 
기술사양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25년 7월 美 싱크탱크 CSIS와 Michael Kratsios(美 백악관 과학 기술정책실장)의 대담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8월 12일 11

원문보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로드맵, 「AI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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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8.19(미 현지시각), 美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발의 법안인 ｢수출통제 투명성 제고를 통한 미국 
우위 유지법｣에 서명하였음

- 美 상무부 장관이 이중용도 수출허가 현황, 최종용도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함

◎ 주요 내용

- (목적) 美 하원은 해외로 수출되는 미국 제품·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절차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

- (내용) 美 상무부 장관은 허가(집계 통계 포함) 및 최종사용 관련 보고서를 매년 최소 1회 이상 美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美 이중용도 수출허가 보고서 항목 >

 - (허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이름 및 품목 개요, 최종사용자의 이름, 최종사용자의 위치, 
가치 추산액,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 요청에 대한 결정 및 제출일

 - (허가통계) 허가신청서 및 기타 허가 요청에 대한 집계 통계
 - (최종사용) 수출통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사용 점검의 날짜, 장소 및 결과

- (적용대상) ①우려국(중국 등 국가그룹 D:5)에 소재하고(and 조건), ②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사용자 관련 허가 건에 한하여 적용

◎ 검토 및 시사점

- 동 법안 발의자인 Ronny Jackson은 민감기술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美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수출통제는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8월 21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12

원문보기

美, ｢수출통제 투명성 
제고를 통한 미국 우위 

유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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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8., 엔비디아社 등 반도체 기업은 중국向 저사양칩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수익의 15%를 정부에 
지불하는 거래에 美 백악관과 합의

- 이에 美 CSIS Gregory Allen 인공지능센터장은 안보 논리보다는 수익확보에 기초한 선택임을 지적

◎ 주요 내용

- ‘25.6.11,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AI 칩 수출통제 해제를 요청했으나, 미 상무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

- 언론보도에 따르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허가 승인 보상으로 당초 엔비디아社에 수익의 20%를 
요구했으나 최종 15%에 합의

< 중국向 저사양칩 수출허가에 따른 수익지불 거래가 실현될 경우의 우려사항 >

◎ 결론 및 시사점

- 금번 조치는 정부의 수출허가 승인을 전제로, 수출통제를 민간 기업과의 거래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없는 사례임

서한 內 질의 내용 우려사항 비고

미국 정부가 수출허가 발급의 조건으로 수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기존 법령 위반 가능성 및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위협

적대국에게 미국의 
민감기술이 상업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작용 가능

동 협정을 통해 얻은 수익은 투명성과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배분, 관리, 감독될 

것인가?

국가안보정책으로 위장된 세금 
부과 방안 견제 -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25년 8월 美 싱크탱크 CSIS의 AI 정책 팟캐스트 (Trump's AI Chip Licensing Deal, 
AI Spending Bubble Concerns, & New Advances for Gov't AI Adoption)를 기반으로 작성.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8월 28일 13

원문보기

美 트럼프 행정부, 수출통제를 
기업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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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8.29.(미 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중 3개 기업 철회 조치 발표

- (대상) 인텔 반도체(다롄), 삼성 중국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중국)

- (시행일) 연방관보 게재일(’25.9.2 예정)로부터 120일 후 발효

- 금번 VEU가 철회된 기업은 해당 중국 공장으로 美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대상 품목을 수출시 
개별 허가 필요

◎ 주요 내용

-  미 상무부 최종사용자검토위원회는 인텔 반도체(다롄), 삼성 중국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중국)을 
VEU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cf. 삼성 중국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중국)는 ‘23년 10월 VEU 개정으로 개별허가 면제 대상 품
목이 확대*된 바 있음.

*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품목에서 NAND(삼성전자), DRAM(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EAR 대상 품목으로 확대

◎ 결론 및 시사점

- 금번 VEU 철회로 인하여 동 기업들의 특정 중국 공장으로의 EAR 대상 품목 수출시 개별 허가 필요

- 특히, 통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EAR 적용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8월 29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14

원문보기

美,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목록에서 일부 기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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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5.9.2. 미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개정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완화를 시행

- ▲신규 수출 허가예외 도입 및 기존 허가예외의 확대 적용 ▲허가 심사 정책 완화 ▲기타 정합성 
유지를 위한 개정

- 금번 개정으로 시리아 국민 지원(통신, 상수도 등)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수출시 허가를 간소화한 것임

◎ 주요내용

① 허가 예외의 도입 및 개정(EAR §740)

- SPP의 신규 도입으로 기존 허가 대상이었던 EAR99(통제번호인 ECCN은 없으나 EAR 대상인 품목, 주로 
저사양, 소비재)의 허가면제 및 CCD의 개정으로 시리아로 휴대폰·노트북 등의 수출 시 허가 면제

< 對시리아 허가예외(License Exception, LE) 개정 사항 정리(일부 발췌) >

② 허가 심사 정책 완화 (§746.9 Syria)

- 상업적 최종 용도: 승인 추정 원칙(presumption of approval) 도입

◎ 결론 및 시사점

- 금번 개정으로 시리아 국민 지원(통신, 상수도 등)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품목 수출에 대한 허가가 간소화

- 그러나, 반테러리즘(AT) 품목, 군사용도 및 테러지원과 관련된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통제는 기존과 동일

LE코드 허가예외 내용 변동 사항 EAR 조항

SPP
§ Syria Peace and Prosperity, 시리아 평화와 번영
- EAR99 (재)수출에 대해 허가 면제
- 단, 일부 OFAC 제재 대상자 관련 예외 적용

신설 §740.5

CCD

§ Consumer Communications Devices, 소비자 통신기기
- 시리아/쿠바/러시아/벨라루스 대상 특정 품목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재)수출 관련 전반적 예외 적용
- 단, 일부 OFAC 제재 대상자 관련 예외 적용

대상국에 
시리아 추가 §740.19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9월 4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15

원문보기

미국의 對시리아 
수출통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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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8.25, 美하원 중국특위 Moolenaar 의장은 美 상무부에 대해 새 통제기준을 사용하여 중국 AI 
칩 수출통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

◎ 주요 내용

- 중국의 양산가능 칩의 성능에 따라 통제기준을 변경하는 동적 기술임계값(RTT) 프레임워크를 제안

① 기술 임계값(Technology Threshold)

  - (원칙) 중국이 자체적으로 양산 가능한 최고 성능의 칩보다 '약간의 기술적 우위(a marginal 
improvement)'를 가진 칩까지만 판매를 허용

  - (실행) 정보기관이 매년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보국(BIS)이 
수출 가능한 칩의 기술 임계값(성능, 밀도, 속도, 메모리 대역폭)을 매년 갱신(Rolling)

② 컴퓨팅 총량 제한(Aggregate Compute Cap)

  - (원칙) 중국의 전체 AI 컴퓨팅 파워(자체 생산 + 수입)가 미국 총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

  - (실행) BIS는 개별 라이선스 승인 시, 해당 수출 물량이 중국의 전체 컴퓨팅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컴퓨팅 총량 트리거'를 적용

③ 추가 보완 조치

  - (클라우드 접근 통제) 중국 기업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AI 컴퓨팅에 원격 접근하는 
것에도 동일한 동적 기술 임계값과 총량 제한을 적용하여 규제 허점을 차단

  - (미국 기업 우선 공급) AI 칩 수요 급증에 대비해, 중국 기업보다 미국 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하드웨어를 공급하도록 보장

◎ 검토 및 시사점

- RTT 프레임워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통제 기준이 계속 변경되므로 한국 기업에게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음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9월 18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16

원문보기

美 하원 중국특위, 
對中 AI 칩 수출통제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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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미 백악관 Helberg 고문은 AI 풀스택 패키지* 수출을 허용하여 미국산 AI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 하드웨어(예: 칩, 서버), 소프트웨어(예: 클라우드), 모델을 포함하며, 美 백악관은 동 품목의 수출 프로그램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음.

< (참고) AI 생태계 메커니즘 >

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품목 칩, 서버
칩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생성형 AI

예시 H20 CUDA* ChatGPT, Gemini 등

*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NVIDIA가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및 API임

◎ 주요 내용

- (AI 확산과 차단) 미 정부는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통제와 미국産 AI 수출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추진 중임*

* AI 글로벌 확산 통제 조치 철회 이후 대체 규정 발표 예정(일정은 미정)

-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국가안보 우려와 미국의 생태계 안에서 AI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조화시켜야 함

- 일각에서는 미국 기술의 확산을 원한다면 대부분의 칩*과 비공개 및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존재

* 일례로 H20는 중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기술 수준의 ⾮첨단 칩인 바, H20의 수출은 미국 産 AI 
기술 수출 증대로 연결된다고 설명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9월 29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25년 9월 美 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美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 Jacob 
Helberg와의 대담을 기반으로 작성

17

원문보기

美, AI 관련 패키지 수출 허용으로 
AI 리더십 우위 유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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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9.29, 美 산업안보국은 Entity List 등재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까지 Entity 
List에 등재된 것과 동일한 통제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는 ‘계열사 규칙’을 발표

- 해당 규칙은 기존의 Entity List 확인방식의 우회 허점을 차단하고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유 구조 실사 의무가 크게 강화됨

◎ 주요 내용

①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 도입

- (적용대상) Entity List(EL) 및 Millitary End-User(MEU) List, 특정 SDN

- (적용범위) 상기 목록 등재자가 50% 이상 소유(직접·간접·단독·합산)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별도의 
목록 등재 조치 없이도 제재 부과

- (허가요건)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제재대상자에 의해 50% 이상 공동 소유된다면, 해당 소유주 중 
가장 엄격한 허가요건이 적용

② 기업의 실사 의무 강화

- (실사 강화) 기업은 단순히 목록을 스크리닝하는 것을 넘어, 거래기업의 소유구조, 지분관계를 
파악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Red Flag 신설) 거래 상대방이 등재 기업에 의해 소유된 것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소유 지분율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위험 신호로 간주

③ 기타 개정

- (FDPR 개정) EL FDPR과 러시아·벨라루스 FDPR의 최종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계열사 규칙 
적용대상 기업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

- (임시일반허가) EL, MEU 등재자의 해외계열사(목록 ⾮등재 기업)에 국한하며, 특정 국가 관련 
거래에 대해 발효 후 60일간 사용가능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9월 30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25.11.10 ~ ’26.11.10.까지 일시중단하기로 발표 (‘25.11.1 백악관 발표)

18

원문보기

美 상무부, 50% 지분 
규칙 도입으로 계열사 수출통제 확대

mailto: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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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美 안보·신기술센터(CSET)은 중국의 방산 AI 조달 동향 분석을 통한 기존 방산기업과 신흥 
민간기업의 관계를 조명한 보고서를 발간

◎ 주요 내용

① 전통 방산 주체인 국유기업 및 연구기관이 여전히 큰 비중 차지

- 국유기업들은 레이더, 드론, C4ISR 등 핵심 군사 기술들을 AI와 융합하여 첨단 군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 방산 연구기관들은 UAV, 로봇 공학 등 응용 R&D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역량 강화에 직접 
기여

② 비전통적 공급업체(NTV)의 양적 성장

- NTV들은 특정 기술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로, 군의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

- 이들은 민간 시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뒤, 군민융합 정책을 발판 삼아 방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

③ 민간 대학의 국방 R&D 참여 심화

- 전통적인 국방 특화 대학 외에, 일반 민간 대학의 국방 R&D 참여가 확대 중이며 민간과 방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중국 국방 대학 트래커’에서 ‘낮은 위험’으로 분류된 대학들도 군사적 
함의가 명확한 프로젝트를 수행

◎ 검토 및 시사점

- 보고서는 수많은 NTV와 민간 연구기관이 공급망에 참여하여 제재 회피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 
소수의 국유기업만 제재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을 확인

- 또한, 민간 대학의 국방 R&D 참여 심화로 국제 공동 연구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 아울러, 포괄적 제재보다는 정교한 위험 평가를 통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0월 1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美 씽크탱크 CSET의 「Pulling Back the Curtain on China’s 
Military-Civil Fusion」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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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군민융합 전략: 
AI 관련 방산조달 패턴 분석에 대한 동향

mailto: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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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30., 한국에서의 미·중 무역회담 이후 미국은 상무부 50% 규칙을 1년간 유예하고, 중국은 
희토류 통제(’25.10.9 조치)를 1년간 유예

◎ 주요 내용

- 미국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25.11.10부터 1년 동안 美 상무부 50% 규칙(Affiliates Rule)인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의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 발표

- 중국 상무부는 10.9 희토류 관련 제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였으며, 금번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연구·수립하기로 함

- 또한, 미국 최종사용자 및 그 공급업체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의 수출에 유효한 
개별허가(General Licenses)를 발급할 계획이며(중국의 ‘25.4월/‘22.10월 조치의 실질적 철회를 
의미)

- 특정 미국 기업의 최종사용자 관리 목록(End User Lists) 및 신뢰 불가 기업 목록(Unreliable Entity 
Lists)을 철회할 예정(‘25.3.4 이후 등재자 대상)

< 미·중 기존 통제 조치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내용

미국 상무부 
50% 규칙

▹“Entity List, MEU List, SDN List(§744.8(a)(1))”를 합산하여 소유한(Ownership) 지분
이 50% 이상일 때, 등재자와 동일한 통제 적용

- 등재자 중 가장 엄격한 허가 정책 적용

중국 상무부
희토류 통제

▹ 희토류에 대한 역외 수출통제 적용 (외국 기업이 ▲ 중국산 희토를 0.1% 이상 
함유했거나 ▲ 중국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한 희토 영구자석을 제3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필요)

▹ 희토류 등 수출통제 품목 확대 (▲ 희토(5종) 및 영구자석 장비, ▲ 반도체 장비·소재, ▲ 
배터리 장비·소재 등 63개 추가) 

▹ 희토류 기술 수출통제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1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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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미국 상무부 50% 규칙, 
중국 희토류 통제(10.9 조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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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27., 美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對화웨이 수출통제가 화웨이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

◎ 주요 내용

① 미국의 對화웨이 조치

- 미국 정부는 '18년 사이버 보안 우려로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19년 Entity List에 
등재하여 미국 기술 접근을 차단

- '20년 5월과 8월 두 차례 FDPR을 확대·강화하여 TSMC 등이 생산하는 첨단칩에 대한 화웨이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

② 화웨이의 대응 조치

- 중국 정부는 화웨이 창립 이후 총 750억 달러 규모 지원('19년 이전), 제재 이후 반도체 분야에 
300억 달러 추가 지원, 중국 국영 통신사 5G 계약의 52-60%를 화웨이에 배정

- 화웨이는 '12년부터 제재에 대비하여 중국 내수 시장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제재 첫해 중국 매출 
증가분으로 중국 외 매출 손실분을 상쇄

- 기술 자립을 위해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 7nm 칩 및 엔비디아 H100급 AI 칩을 자체 개발하고, 
중국 SMIC와 협력하여 14nm 공정 칩 양산에 성공

③ 미국 기업에 미친 영향

- '21~'24년 미국 기업들은 최소 33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음

- 퀄컴, 인텔,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주요 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음

◎ 검토 및 시사점

- ITIF는 미국이 일방적인 수출통제보다 동맹국과 공동 대응해야 하며, 수출통제 시행 시 미국 기업과 
기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 미국의 기술-경제적 영향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으며 화웨이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수출통제를 병행하는 현대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2월 4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美 ITIF의 「Backfire: Export Controls Helped Huawei and Hurt U.S. Firms」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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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ITIF, 미국의 對화웨이 
수출통제 역효과 분석

mailto: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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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20 美 하원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소위원회는 “수출통제 허점: 칩 제조 도구 및 하위 
구성요소”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

◎ 주요 내용

① 증인 심층 증언

- (Dean Ball) 반도체 장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가장 중요한 병목이며, 네덜란드의 DUV 액침 
노광 장비가 7나노 칩 생산이 가능함에도 중국 수출이 지속되고 있음

  → 외교적 설득 실패 시 FDPR을 발동하여 미국 기술이 들어간 외국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강제 차단해야 함

- (Chris McGuire) 2024년 한 해 미국·네덜란드·일본이 중국에 400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수출함

  → 중국이 범용 칩 시장을 장악하여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을 인질로 잡으려 하며, 300mm 웨이퍼 
처리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 및 이미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부품 공급 전면 중단을 제안

- (Kevin Wolf) 동맹국의 수출통제 법률은 WMD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중국 억제라는 미국 목표와 
법적으로 충돌하며, BIS의 중국 전담 수출 집행관이 단 2명뿐이고 IT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음

  → 동맹국 설득을 위한 '당근과 채찍' 전략과 BIS 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

② 주요 쟁점

- (동맹국 백필링) 동맹국이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지 말고 FDPR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범용 칩 장악) 중국이 전 세계 범용 칩 공장의 60%를 건설 중이며, 이를 방치하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한 뒤 공급을 무기화할 것이라 경고

- (우회 경로) 중국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및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 기술 구매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

- (중동 칩 수출) 중동 대규모 칩 판매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투자 이익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출통제가 정치적 협상이나 사적 이익의 대상이 되면 국가 안보가 무너진다는 우려 표명

- (BIS 역량) 전 세계 수출통제관 11명, 중국 담당 2명뿐으로 수백 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특히 
엔지니어 출신 심사관 채용이 절실하다고 지적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2월 5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11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Export Control Loopholes: 
Chipmaking Tools and Their Subcomponents」 청문회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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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하원 소위,
수출통제 허점 청문회 개최

mailto: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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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2.5.(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

- 미국의 수출통제 기준을 따를 시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미국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파트너십 강화를 명시

◎ 주요 내용

① 수출통제에 따른 혜택

- 미국의 수출통제와 공조하고 주변국에 대한 안보 책임을 분담하는 국가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

- 미국이 주도하면서도 동맹국이 지역적 책임을 분담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부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접근 방식임.

② 수출통제 제도 개선

- 미국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허가 및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여 미국산 구매를 유도

◎ 검토 및 시사점

- 미국이 수출통제 공조 여부를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시키는 것을 안보정책으로 공식화하였음에 유의 
필요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2월 8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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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2025 국가안보전략 발표: 
수출통제 공조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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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9. 中 상무부는 국가안보 및 비확산 의무 이행 사유로 하여, 대만 8개 방산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등의 제재 부과

* 대만항공우주공업집단공사(Aerospace Industries Corporation) 등 항공, 미사일, 조선, 드론 대만 방산기업 
8개社

◎ 주요 내용

- 中 상무부는 대만 8개 방산기업을 수출관제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제한 조치부과

* ①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② 이중용도 품목 수출중단 (현재 진행중인 건), ③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 필요시 
상무부 신청

- 中 상무부는 목록 기반 제재로서 관제목록, 신뢰불가 기업 목록, 감시목록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목록
은 현재 등재된 기업이 없음.

< ‘25.7.9. 조치 대상 기업 >

구분 기업 주요사업

1 Aerospace Industrial Development Corp. 군·민용 항공기, 엔진, 항전 장비 등

2 GEOSAT Aerospace & Technology Inc UAV/UAS 설계·제조, 영상·GIS 서비스 등

3 National Chung-Sh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국방 무기·전자전·미사일 연구 개발

4 JC Technology Inc. 드론 시스템 통합, AI·철도 시스템, 교육
5 CSBC Corporation 상선·전투함·해양플랜트 건조·수리
6 Jong Shyn Shipbuilding Co.,Ltd 벌크선·유조선·호위함·수리
7 Lungteh Shipbuilding Co.,Ltd 고속 순찰선·연구선·무인선 등
8 Gong Wei Co.,Ltd 방탄·방호 장비, 민생 보안용품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7월 9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24

원문보기

중국 상무부, 대만 8개 
기업 제재 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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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15.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제한 발표

* 동 기술은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서 “제한 기술”에 추가되며 중국 內 수출자는 수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이번 조치는 1월 3일에 수출제한 계획 발표 이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준 및 용어를 일부 조정한 후 
최종 확정한 것 ((‘25.1.2) 개정(안) 공개 → (~2.1) 의견 수렴 → (7.15) 확정 / ’01년 이후 3차례 개정)

◎ 주요 내용

- 금번 개정으로 수출제한 목록에 ▲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하위 항목 3개 기술), ▲ 비철금속 야금 기술
에 하위 항목(리튬 가공 등) 추가 (또한, 1.2. 수출제한 계획 발표 대비 일부 사양 조정 및 용어 변경)

< 신규 추가된 기술 관련 기존 발표 대비 변경사항 >

산업분야 기술명 변경 내용

화학 재료 및 
화학제품 

제조

(신규)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 리튬인산철(LiFePO₄) 배터리용 제조 기술 압력 조건(300MPa→220MPa) 등 사양 변경
 - 리튬망간인산철(LMFP) 배터리용 제조 기술 압력 조건(300MPa→220MPa) 등 사양 변경
 - 인산염계 양극재 원재료 제조 기술 진공밀도(2.1g/cc 초과→1.2g/cc 초과) 변경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비철금속 제련 기술 (하위 기술 항목 추가)
 - 리튬광석(스포듐렌)에서 리튬추출하는 탄산리튬 

생산 기술 -

 - 리튬광석(스포듐렌)에서 리튬추출하는 수산화리튬 
생산 기술 -

 - 금속 리튬(합금) 및 리튬소재 제조 기술 -

 - 염수 기반 리튬 추출 기술 일부 명칭(할로겐 직접 리튬 추출 기술→염수 
기반 리튬 추출 기술) 등 변경

 - 리튬함유 정제액 제조 기술 -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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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기술보호를 위한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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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8.12. 中 상무부는 中·美 회담의 일환으로 ’25.4. 이후 제재 목록에 등재된 美 기업의 제재를 90일간 
추가 유예하기로 발표

* 동 유예는 5월 제네바 회담 직후인 ’25.5.14.에 발표한 90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임.

- 이번 조치는 1월 3일에 수출제한 계획 발표 이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준 및 용어를 일부 조정한 후 
최종 확정한 것 ((‘25.1.2) 개정(안) 공개 → (~2.1) 의견 수렴 → (7.15) 확정 / ’01년 이후 3차례 개정)

◎ 주요 내용

- 中 상무부는 ’25.8.12.부터 90일간, ‘25.4월 이후 中 제재 목록(▲ 관제목록, ▲ 신뢰불가 기업목록)에 
등재된 美 기업 대상 제재 중지

- (관제목록) 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 등 방산·에너지 분야 美 기업 28개社(4.4. 16개社, 
4.9. 12개社)에 대한 제재 효력(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중지

* 중국 내 수출자는 해당 기업으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中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허가 발급 예정

- (신뢰 불가 목록) Skydio, BRINC Drones 등 무인항공기, 방산·통신 분야 美 기업 17개社(4.4. 11개社, 
4.9. 6개社)에 대한 제재 효력(무역·투자 금지) 중지

* 중국 내 기업은 해당 17개사와 무역·투자 등 거래 가능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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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상무부, 美 기업 
제재 효력 추가 유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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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9.12., 중국은 「원자력법」 제정을 통해 핵 전용 품목 및 핵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 마련 (‘26.1.15. 시행)

* 그간 「수출통제법」과 품목별 조례로 규율하던 핵 관련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해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 

◎ 주요 내용

- (목적) 중국은 핵공급그룹(NSG) 회원국(’04년 가입)으로서, 핵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원자력분야 수출입 관리 강화

- (내용) 핵전용 품목 및 핵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가 요구되며, 이 중에서 핵확산 민감품목은 
엄격 제한 (제48조 및 제49조)

* 해당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경우, 최소 50만 위안(약 1억원)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상응조치)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에 상응하는 조치 부과 
가능 (제60조)

◎ 검토 및 시사점

- 금번 「원자력법」 제정으로 핵 전용 품목 및 핵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법적 통제 근거를 마련

< (참고) 중국 수출통제법 제2조 >

◇ 국가는 이중용도품목, 군용물, 핵물질 및 국가안보와 이익과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에 관련
된 그 밖의 화물·기술·서비스 등 물품 및 항목 수출 관리 ·통제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아울러, 중국에 대한 차별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원자력 분야 수출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에 유의 필요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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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원자력법 제정으로 핵 
관련 품목 수출통제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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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9.16. 中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방법」의 개정
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 동 방법은 의견수렴(~10.16.) 후, ‘26.1.부터 시행 예정(부칙에서 기존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관리 
허가 방법은 폐지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 내용

- (분할허가) 동일 계약 건의 품목을 분할 수출시, 분할 수출에 필요한 수량의 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최
대 12회로 제한) (제8조)

-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허가 만료일 20일 전에 상무부에 연장신청 가능 
(1회만 연장 가능) (제9조)

- (허가 쿼터 한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차이는 허가증에 명시된 수량의 
5% 초과 금지 (제14조)

- (변경사항 처리) 핵심요소(품목 종류, 수출대상국, 최종사용자 등) 변경시 신규 허가를 신청하고, 비핵심요
소 변경시는 허가변경 신청(제21조)

* 참고로 수출품목의 HS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수출통제 요건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 신청 불필요 (제12조)

* HS 코드는 통관 참고용이며, HS 코드 자체로 해당 물품이 통제 품목인지 판단 불가 (제35조)

- (허가기관) 상무부는 지방성(省) 상무부 37개를 허가 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 발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제4조)

     * 상무부는 허가국(국가급 허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허가국은 전국의 지방 허가기관의 업무를 관리·지도·조정하는 업무 담당

- (감독 및 검사) 허가증 변경 시 처리 방법, 자료 보관 의무, 허가기관 대상 모니터링 의무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제20조~제26조)

- (법적 책임) 무허가 수출에 대한 위반이나, 허가기관의 권한 外 발급 금지, 허가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 
등을 규정 (제27조~제33조)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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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방법」 발표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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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9.25. 中 상무부는 ➊관제목록에 美 기업 3개를 등재하고, ➋신뢰 불가 기업 목록에 美 기업 
3개를 등재

* (관제목록) 조선, 방산 관련 3개社를 국가안보 및 비확산 의무 이행을 사유로 등재 ⇒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등 부과, 

** (신뢰불가 기업) 해상, 통신 관련 3개社를 대만과 군사·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안보를 훼손한 사유로 등재 ⇒ 
무역·투자 제한

◎ 내용

① (관제목록) 군용 조선기업인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Inc. 등 방산 관련 서비스 美 3개社 
등재

- (등재효과) ①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② 이중용도 품목 수출중단(현재 진행중인 건), ③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 필요시 상무부 신청

② (신뢰불가 기업 목록) 기존 관제목록 등재 美기업 3개를 신뢰불가 기업 목록에 추가

- (등재효과) ①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② 중국 내 신규 투자 금지

<(참고) ‘25.9.25., 관제목록 및 신뢰불가 기업목록 등재기업>

구분 기업명 주요사업

관제목록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Inc. 군함 설계, 건조, 정비 및 수리 서비스 제공

Planate Management Group 방위/인프라 관련 엔지니어링·건설관리 서비스 
제공

Global Dimensions LLC 정부기관 정보작전 지원, 군사작전 훈련 서비스 
제공

신뢰불가 
기업목록

Saronic Technologies, Inc. 자율 수상함(ASV) 개발 및 해양 안보 솔루션

Aerkomm Inc. 미국 항공 및 위성 통신 서비스 기업

Oceaneering International, Inc. 해양 공학, 로봇 공학, 방위산업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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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상무부, 관제목록 및 신뢰불가기업 
목록에 美 기업 추가 (‘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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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9. 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역외적용을 시행하고,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
되었거나 희토류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은 수출 시 상무부 허가 필요 (12.1. 시행 예정)

- 상기 희토류 관련 품목/기술에 대한 강화된 허가 심사 시행 (수출관제목록 및 감시목록에 등재된 기업(지
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으로 수출 시 허가 불허 등)

◎ 수출통제 역외적용 대상 품목

   ➊ (희토류 포함 품목) 희토류 품목(제2부) 중 중국산 희토류(제1부)를 포함·통합·혼합하여 해외에서 제조
된 중국 원산 제품으로서, 희토류(제1부)의 가치가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품목(제2부)에 기재된 품
목 가치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➋ (희토류 기술 활용 품목) 중국에서 유래한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체 제조 또는 2차 자
원 재활용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희토류(제1부) 및 희토류 품목(제2부)

   ➌ (중국에서 생산된 희토류 품목) 희토류(제1부) 및 희토류 품목(제2부) 중 중국 내에서 생산된 품목 (동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즉시 시행)

< 별지 1 희토류 관련 품목 목록 >
제1부 (희토류)

금속 사마륨(Sm), 금속 디스프로슘(Dy), 금속 가돌리늄(Gd), 금속 터븀(Tb), 금속 루테튬(Lu), 금속 
스칸듐(Sc), 금속 이트륨(Y), 사마륨-코발트 합금(SmCo), 터븀-철 합금(TbFe), 디스프로슘-철 합금(DyFe),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TbDyFe), 산화디스프로슘(Dy₂O₃), 산화터븀(Tb₄O₇)

제2부 (제1부를 활용하여 생산된 희토류 제품)
⼀.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1.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 재료
2. 터븀을 함유한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 재료
3. 디스프로슘을 함유한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 재료
4. 상기 재료를 포함한 부품, 구성품, 컴포넌트

⼆. 희토류 타깃 재료(스퍼터링 타깃 등)
1. 사마륨을 함유한 타깃 재료 (사마륨 타깃, 사마륨-코발트 합금 타깃, 사마륨-철 합금 타깃)
2. 가돌리늄을 함유한 타깃 재료(가돌리늄 타깃, 가돌리늄-철 합금 타깃, 가돌리늄-코발트 합금 타깃)
3. 터븀을 함유한 타깃 재료(터븀 타깃, 터븀-코발트 합금 타깃,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타깃)
4. 디스프로슘을 함유한 타깃 재료(디스프로슘 타깃,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타깃)
5. 루테튬 타깃
6. 스칸듐 타깃
7. 이트륨을 함유한 타깃 재료(이트륨 타깃, 이트륨-알루미늄 합금 타깃, 이트륨-지르코늄 합금 타깃)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0월 10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 ’26.11.10.까지 일시중단(暂停)하기로 발표 (‘25.11.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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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상무부, 희토류 
품목·기술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실시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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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9. 中 상무부는 희토류 채굴·제련, 자성재료 제조 등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
여 수출통제 시행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근거) 

- ’01년부터 ‘수출 금지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로 편입

◎ 주요 내용

- (대상기술)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및 관련 
유지보수/업그레이드 기술 

< 금번 이중용도 통제대상으로 편입된 희토류 관련 기술명 >

구분 기술명 中 통제번호

① 기술 본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금속제련·자성재료 제조·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및 그 운반체(매체) 1E902.a

② 생산공정 관련 기술 ①과 관련된 생산라인 조립·시운전·유지보수·수리·업그레이드 등 기술 1E902.b
③ 비통제 기술
   (Catch-All)

비통제 품목·기술·서비스라도 해외 희토류 관련 활동에 사용되거나 
실질적 기여하는 경우 -

* "희토류",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및 "희토류 2차 자원" 의미는 희토류 관리조례에 따르며, '자성 재료 제조' 
기술은 사마륨 코발트, 네오디뮴 철 붕소, 세륨 자석의 제조 기술을 칭함

** ’기술 및 운반체‘는 기술 관련 데이터 및 설계 도면, 공정파라미터, 가공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과 
같은 기타 데이터가 포함

- (수출범위) ▲ 중국 내에서 해외로의 이전뿐 아니라, ▲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 조직·개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전반

     * 자국 또는 해외에서 국경을 넘어가지 않고 외국인에게 기술을 전달하는 소위 간주수출에 대한 통제를 적용

- (허가서류) 통제 기술 수출시 기술 설명, 최종사용자, 수출방식 등을 기재한 “수출통제 기술 이전 상황 
설명서*”를 추가 제출 필요

- (서비스 통제) 희토류 기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중개·운송·대행·금융 등 서비스 행위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서비
스 제공자는 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허가 받은 수출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가증 제시 필요

- (금지 행위 규정) 중국 국민 또는 기관은 허가 없이 해외 희토류 해외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등 활동에 
실질적 지원 불가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0월 10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 ’26.11.10.까지 일시중단(暂停)하기로 발표 (‘25.11.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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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상무부,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통제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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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 개요

- ‘25.10.9., 中 상무부는 신뢰 불가 기업 목록에 對드론 기술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한 13개社와 
안보포럼 관련 조직 1개를 추가

- 대만과 군사·기술협력, 對中 부정적 발언, 중국기업 제재를 지원하여 중국의 국가안보·국익을 훼손한 

사유로 등재 및 제재 조치

* 「신뢰불가 기업 목록 규정」에 근거하여 신뢰불가 기업 목록을 등재하고 등재 대상에 적용되는 무역 관련 규제 
등을 함께 발표함

◎ 주요 내용

- 드론, 방산, 반도체 관련 기업 13개社와 국제안보포럼을 개최하는 비영리 조직 1개 추가

< (참고) ‘25.10.9., 신뢰불가 기업목록 등재 기업 >
Dedrone by Axon, DZYNE Technologies, Elbit Systems of America, Epirus,  AeroVironment, 
Exelis, Alliant Techsystems Operations, Teledyne FLIR, VSE Corporation, Cubic Global Defense, 
Recorded Future, 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TechInsights 및 그 계열사, BAE Systems

- ①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② 이중용도 품목 수출중단(현재 진행중인 건), ③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 
필요시 상무부 신청

* 금번 등재대상 기업에는 상기 3개 규제가 적용되며, 「신뢰불가 기업 목록 규정」에 따라 추후 관계자 등의 중국 
입국 제한 등 규제 추가 가능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0월 10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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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상무부, 신뢰불가 기업 
목록에 對드론 기술 관련 기업 등 

14개 단체 추가 (‘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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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14., 中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 해운업 조사에 한화오션 美자회사가 협조하여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 사유로, 해당기업을 제재

* 미국은 조선·해상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25.10.14.부터 중국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또는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입항료 부과 시행

-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을 반제목록에 추가하고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 협력 및 기타행위 금지

◎ 주요 내용

- 한화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을 반제목록에 추가하고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 
협력 및 기타행위 금지

* ▲한화 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 쉬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0월 14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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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상무부, 반제목록에 
해운·조선회사 5곳 추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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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中 상무부는 中·美 협상의 일환으로 관제목록·신뢰불가 기업목록에 등재된 특정 美 기업 제재에 대한 
제재를 유예 또는 중단하기로 발표(‘25.11.10. 시행)

* 26개 기업 대한 조치(‘25.3.4. 부과) 중단, 27개 기업에 대한 조치(‘25.4.4. 부과) 1년 유예

<(참고) 중국의 목록 기반 제재 개요>

명칭 효과 요건 근거

관제목록
이중용도품목 수출 

금지/제한

최종사용자 요구사항 위반, 中 
통제품목 수입기업의 국가안보, 

국가이익 저해 등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24.12.)

신뢰불가 
기업목록

무역․투자금지/제한 등 中 국가주권, 발전이익 저해 등
신뢰불가 기업 
규정(‘20.9.)

◎ 주요 내용

- (관제목록) 방산·에너지 분야 美 기업 중 15개 社(‘3.4. 조치)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16개社(‘4.4. 
조치)의 제재 1년 유예

* 상기 31개 社에 부과된 이중용도품목 수출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중지(현재 진행중인 건) 등 조치 중단

- (신뢰불가 기업목록) 방산·생명공학 분야 美 기업 중 11개 社(‘3.4. 조치)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11개社(’4.4. 조치)의 제재 1년 유예

* Illumina 社를 제외한 21개 社에 부과된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중국에 신규 투자 금지 등 조치 
중단(Illumina 社는 기존에 부과된 ‘유전자 염기 서열기(시퀀싱)의 중국 수입금지’조치가 중단됨)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6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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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상무부, 
美 기업 제재 효력 유예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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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7. 中 상무부가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통제 조치(▲역외적용, ▲품목 확대, ▲기술 통제)를 
’26.11.10.까지 일시중단(暂停)하기로 발표

◎ 중단 내용

 ① 희토류에 대한 역외 수출통제 적용 (제61호 공고문)

- 외국 조직·개인이 ▲ 중국산 희토를 0.1% 이상 함유했거나 ▲ 중국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제조한 
희토 영구자석을 제3국으로 수출하더라도 中 상무부 허가 필요

 ② 희토류 등 수출통제 품목 확대 (제55호~제58호 공고문)

- 수출통제 품목에 ▲희토(5종) 및 영구자석 장비, ▲반도체 장비 · 소재, ▲배터리 장비 · 소재 등 63개 추가

< 품목 확대 조치 요약 >

품목군 품목상세

희토류 5종 1홀뮴, 2어븀, 3톨륨, 4유로퓸, 5이터븀
장비 진공주조로, 수소분쇄로, 성형프레스 등

반도체 장비 화학기상증착장비(기술 포함)
소재 다이아몬드분말, 다이아몬드휠 등

리튬이온
전지 

전지 중량에너지밀도 300WH/KG 이상 충전 전지
장비 적층기, 주액기, 열압기 등(기술 포함)
소재 양극재, 음극재 등(기술 포함)

 ③ 희토류 기술 수출통제 (제62호 공고문)

-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하되, 외국 공장 관련 유지·보수도 통제 대상
으로 명확화

< 이중용도 통제대상으로 편입된 희토류 관련 기술명 >

구분 기술명
① 기술 본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금속제련·자성재료 제조·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및 그 운반체(매체)
② 생산공정 관련 기술 ①과 관련된 생산라인 조립·시운전·유지보수·수리·업그레이드 등 기술
③ 비통제 기술
   (Catch-All)

비통제 품목·기술·서비스라도 해외 희토류 관련 활동에 사용되거나 실질적 기여하는 경우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10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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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상무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일시중단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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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9. 中 상무부가 ’24.12.3. 발표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對美 수출금지 조치를 ‘26.11.27.까
지 일시중단(暂停)하기로 발표

* 동 조치에 따라 ’對美 수출금지‘가 ’수출허가제‘로 전환되며, 중국 內 수출자는 中 상무부의 허가 취득 후 
미국으로 수출 가능

◎ 중단 내용

 ① (對美 수출금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소재 

 ② (對美 최종사용자 통제 강화) 흑연의 對美 최종사용(자) 엄격 심사

< ’24.12.3. 對美 수출통제 강화 조치 품목 >
통제 조치 품목 세부내용

對美 
수출금지

갈륨 갈륨 금속, 질화갈륨, 산화갈륨, 갈륨 인화물, 갈륨 비소, 인듐 갈륨 비소, 셀렌화 갈륨, 안티몬화 
갈륨 

게르마늄 게르마늄 금속, 정제 게르마늄 주괴, 인화아연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게르마늄 기판, 
이산화 게르마늄, 사염화 게르마늄

안티몬
안티몬광, 금속안티몬, 산화안티몬, 트리메틸안티몬, 수소화 안티몬, 안티몬화인듐

안티몬금 제련·분리 기술 

초경질 
소재

6면 프레스
 6면 프레스 전용 핵심부품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설비
 다이아몬드 윈도우 재료

 6면 프레스 제조기술

對美 
최종사용(자) 

엄격심사
흑연 인조흑연 및 제품,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10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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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국 상무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對美 수출금지 조치 일시 중단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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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일시 중단(暂停)하기로 발표(‘25.11.10. 
시행)

* 동 조치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해운·물류·조선 산업 관련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힘

◎ 중단 내용

- (제재 대상)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 ▲한화 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 쉬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 (제재 내용) 중국 내 ① 조직·개인과 거래 및 협력, ② 기타 행위 금지

<(참고) 중국의 반제목록 통제 개요>

구분 내용

효과

▹ 비자 발급 거부, 입국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 중국 내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 기타 필요한 조치

요건 ▹ 국제규범 위반
▹ 중국 국민 및 조직에 대한 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근거 ▹ 반외국제재법(‘21.6.),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25.3)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11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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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상무부, 
해운·조선 관련 5개社 제재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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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2.26., 中 외교부는 미국 군사 관련 기업 20개 및 고위 경영진 10명에 대해 자산동결, 거래 금지 
등 제재

* 중국은 「반외국제재법」 제3조 및 제4조에 제재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한 행위라고 밝히고 이를 조치의 사유로 제시함.

◎ 주요 내용

- 미국의 대만 대상 무기 판매 조치와 관련된 미국 기업 20개社와 개인 10명을 반제명단에 등재 및 제재

- (기업 제재) ① 자산(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자산) 동결, ② 중국 내 기관·개인은 해당 기업이 
관련된 거래 및 협력 금지

- (개인 제재) ① 자산(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자산) 동결, ② 중국 내 기관·개인은 해당 개인과 관련된 
거래 및 협력 금지, ③ 비자 발급 및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입국 금지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2월 29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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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외교부, 
반제목록에 미국 군사 관련 

기업 및 경영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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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9.4.,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가공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5.10.3까지 의견수렴 예정

◎ 주요 내용

① 통제품목의 신설 및 변경

분야 주요 통제 품목 비고

반도체 FPLD 포함 전자조립체/모듈 신규통제 신규(국제정세)AI 집적회로 양방향 전송속도(600GB/s) 사양 삭제
전자 실시간 오실로스코프 대역폭·채널 주파수 변경 개정(WA합의)

센서·레이저 다중 횡모드 반도체 레이저 파장범위 조정 신규/개정(WA합의)

소재·가공 고엔트로피 합금 분말 신규통제 신규(국제정세)
초음파 분무 기법 금속합금 분말 추가 신규(WA합의)

해양 잠수정 DC 추진 전동기 세부품목 명시 개정(WA합의)
항공우주 무인항공기(500kg 이상 페이로드, 300km 이상) 추가 개정(국제정세)

생물  펩타이드 합성 자동화 장비(1mmol 이상) 신규통제 신규/개정(AG 합의)

② 기술이전 관리 강화

- (민-관 대화제도) 특정 기술의 해외이전 시 사전보고 의무화로 첨단기술 보호

- (중요관리대상기술 신규 4종 확대) 양자점, 열활성화 지연 형광물질, 위상지연 필름, 유연 내시경

③ 기타 제도 변경

- (무상 반출입 규제 완화) 스포츠 대회용 품목, 경호용 방탄복 등 허가 예외

- (방위장비 유지보수 완화) 특별포괄허가제도 개정

- (정부간 협정 서비스 완화) 경제·기술협력 관련 협정 서비스 거래 허가 불필요

- (허가창구 변경 시) 신청사유란에 취지 기재 필수

◎ 검토 및 시사점

- 일본은 全세계 대상 통제조치임을 명시하며, 반도체·소재 등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지속 강화하는 
추세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9월 5일

안재형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산업조사팀 선임연구원(jhahn@kosti.or.kr)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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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반도체, 소재 등 
수출통제 강화 

입법예고(9.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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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년 9월 8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의 이중용도 품목 목록 개정안을 발표

- 양자기술, 반도체 제조 및 테스트, 첨단 컴퓨팅 및 전자장치 등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 논의중인 
품목이 다수 포함

◎ 주요 내용

- (신설 품목) 반도체 제조, 첨단 컴퓨팅,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관련 품목 등이 추가됨

- (용어 및 정의) 통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 및 기술사양 수정

구분 품목

양자기술

Ÿ 양자 컴퓨터
Ÿ 극저온 냉각 시스템 및 부품
Ÿ 극저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전자 부품, 파라메트릭 신호 증폭기 및 극저온 웨이퍼 프로버
Ÿ 양자 컴퓨터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및 
테스트

Ÿ 증착 장비: 원자층 증착(ALD) 장비, 반도체 제조 증착 장비
Ÿ 에피택셜 성장: 실리콘 또는 실리콘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용 장비 및 관련 재료
Ÿ 리소그래피 및 식각: 리소그래피 장비, 건식 식각용으로 설계된 장비 
Ÿ EUV 관련 품목: 극자외선(EUV) 마스크 및 레티클, EUV 리소그래피용 펠리클
Ÿ 테스트 및 검사: 주사전자현미경(SEM) 장비
Ÿ 설계 소프트웨어: 'GDSII' 또는 동등한 레이아웃 데이터 추출 소프트웨어
Ÿ GAAFET 트랜지스터 및 집적회로 개발 또는 생산 기술

첨단 컴퓨팅 및 
전자 장치

Ÿ 하나 이상의 '사용자 구성 가능' 필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FPLD)를 포함하는 "전자 어셈블리", 
모듈 또는 장비
Ÿ 첨단 집적회로: 상보형 금속산화물 반도체(CMOS) 집적회로  및 기타 특정 집적회로 

고온 코팅 Ÿ 고온 적용을 위한 코팅 시스템의 개발 또는 생산 기술

적층 제조 Ÿ 적층 제조 장비 및 관련 재료

생화학 Ÿ 펩타이드 합성기

신소재 Ÿ 고엔트로피 합금 또는 내화 금속 및 합금 분말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9월 10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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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U, 2025년 이중용도 
수출 통제 목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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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는 「Export Controls and Spyware」를 통해 사이버 감시의 확산 
위험을 제기 및 캐치올 통제 강화와 수출통제 이행 지침 개발을 권고

* 1996년 설립된 스웨덴 비정부·비영리 국제 연구기관으로 분쟁, 무기, 군비통제, 군축 등의 분야의 연구 수행

◎ 주요 내용

1. 스파이웨어·감시 기술의 확산과 위험

- 스파이웨어 및 기타 사이버 감시 도구는 통신 감청, 데이터수집, 원격 제어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인권 침해 및 국가안보 위협 요인 가능성

2. 청문회 증언 및 주요 의견 정리

- 사이버 감시 도구의 규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제재가 활용되나, 아직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일부 사양 미달 품목을 활용한 수출허가 회피 사례 등). 

- 사이버 감시 도구 통제를 위해 EU는 21년 9월 Regulation(EU)를 개정하여 통제 강화, 미국도 우려 
거래자 등재, 정부조달 제한, 우려국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등의 조치

◎ 정책권고안

- catch-all 제도 도입 및 국가 간 자국 수출통제 현황에 관한 세부 정보 공유 필요. 신흥 감시 기술의 
수출통제 이행 관련 인식 제고·위험 평가에 대한 지침 개발과 EU 내 수출·이전 규제 강화 의견 제시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0월 17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 본 ‘25년 9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이 출간한 「Export Controls and Spyware」 
정책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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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스파이웨어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mailto: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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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10, 베트남은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을 제정하여 이중용도 품목 통제를 시행

◎ 주요 내용

- (통제품목) 일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 품목 등이 포함(핵, 전자, 화학, 금속, 무인기 등 총 10개 
분야 54개 품목)

구분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건설부 보건부 국방부

통제분야 전자, 화학, 
금속, 무인기 전자, 핵 등 항공, 해양 인체 병원균, 

독소 무기

통제목록 허가대상 이중용도 품목 목록 수출입금지목록

근거법령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대외무역관리법

- (판정) 동 시행령 부록1에 기재된 품목의 HS코드와 품목설명, 기술사양이 모두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필요 (제7조)

- (허가) ①기간부 허가(License for a specified period), ②선적별 허가(License per shipment)로 
구분되며, 신청자격 및 유효기간이 다소 상이 (제8조)

구분 기간부 허가 선적별 허가 비고

신청자격 ICP(자율준수 
무역거래자) 누구나

ICP는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내부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한 자를 의미

수출품목 이중용도품목 이중용도품목 -

유효기간 12개월 3개월 -

- (무역거래자의 책임) 최종용도·사용자 관련 의무(제6조) 및 제출서류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제15조) 
등이 포함

- (ICP) 내부 준수프로그램 시행기간이 2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인증을 원하는 거래자는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 (제11조)

- (단일창구 마련) 발효일(10.10)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기관은 국가단일창구 포털(재무부 관리)을 
통해 허가 신청·발급 예정 (제17조)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11월 3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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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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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17., 대만 경제부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적층 제조 분야 18개 품목 등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

◎ 주요 내용

- (신규통제)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소재·가공 분야의 통제품목을 신설

- (기술 사양 수정) 신호 분석기 등 기술 분야의 발전을 반영하고, 중수(重⽔) 생산 설비 등 산업 
설비와 관련된 기술 파라미터를 수정

물품 및 기술명 주요내용

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SEM) Ÿ 스캔한 영상데이터로부터 반도체 회로 배치도(layout) 및 회로설계 관련 세부 
데이터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 및 SW

GAAFET 기술 Ÿ 전면 게이트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개발·생산 기술

EUV 마스크·레티클 Ÿ 집적회로용 EUV 마스크 및 레티클

양자
컴퓨터

양자컴퓨터 Ÿ 34개 이상의 제어가능한 물리적 큐비트를 갖고 10-4 미만의 ‘C-Not 오차’를 
갖는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극저온 반도체

Ÿ 4.5K(-268.65℃) 이하의 온도에서 동작하는 반도체 소자

양자컴퓨터용 극저온 
측정장비

Ÿ 4.5K(-268.65℃) 이하에서 직경 100mm 이상 웨이퍼를 측정하는 장비

극저온 냉동기 Ÿ 양자컴퓨팅에 사용되는 극저온 냉각 시스템 및 펄스 튜브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Ÿ 1K(-272.15℃) 이하 주변온도 동작, 2~15GHz 주파수 작동, 0.015dB 미만의 
잡음 제공 가능한 증폭기

양자컴퓨터용 Si·Ge 
동위원소

Ÿ 고순도 실리콘(Si) 또는 게르마늄(Ge) 동위원소 농축 물질

소재·
가공

금속적층 가공장비 Ÿ 금속 또는 금속 합금 부품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적층 제조장비

고온코팅 기술 Ÿ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료(CMC)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1,373.15K(1,100℃) 초과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설계 기술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19일

안재형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산업조사팀 선임연구원(jhahn@kosti.or.kr)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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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대만, 수출통제 품목 
추가로 통제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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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8. 다자체제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EU 회원국들이 통제를 지지하는 품목이 포함된 EU 이
중용도 품목 개정(AnnexⅠ) 발효

◎ 주요 내용

- (배경) 러시아는 서방의 이중용도 품목을 전쟁에 활용하며 다자체제에서 통제범위 확대를 지속 방해함. 
이에, EU는 러시아 미합의 품목을 포함하도록 AnnexⅠ의 개정을 결정

- (현황) EU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EU 공통 목록 외 자국 내 추가 목록을 통제 중. 회원국 간 통제 
목록 차이로 우회 수출 가능성 존재하며, EU 경제안보 단일화 약화 가능성

- (개정) 금번 개정으로 다자체제에서 미채택된 품목(그러나 EU 회원국들이 지지)을 EU 이중용도 통제 
품목으로 채택

- (의의) EU 집행위의 수출통제 백서(2024년)에서 제안한 수출통제 비효율성 개선 대책 중 2가지*가  
실현됨. 또한 금번 개정은 수출통제를 ‘경제안보 툴킷’으로 확장하는 시도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

* ▲(’25.4.16.) 회원국 간 이중용도 통제 목록 조율 권고안 발표, ▲(’25.9.8.) 러시아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저지에 관한 대응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1월 3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10월 유럽의회 연구서비스(EPRS) 에서 발간한 
「Dual-use export controls as tools of EU economic security From coordination to a 
proactive EU approach」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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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U의 이중용도 품목 통제 경향성
(다자체제 미채택 품목 포함) 

mailto: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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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6.13.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래 금지 명령(’25.1.)을 뒤집고,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

- 거래당사자들과 정부간 “국가안보협정(NSA) 체결”을 전제로, 정부에 경영상의 결정 권한인

“골든쉐어(Golden Share)*”를 부여

* 특정 경영상의 결정사항(美 철강을 미국 밖으로 이전, 미국 외부로 생산 또는 일자리 이전, 미국 내 경쟁기업 
긴수, 생산시설, 무역, 노동 중단 결정 등) 에 대하여 거부권을 부여

◎ 그간 경과 (CSIS 보고서 참고)

- (’23.12. 인수 계획 발표) 일본제철이 US Steel 인수 계획 발표 후, ‘24.3. 거래당사자들이 CFIUS에 
인수 거래를 신고(Notice)

- (’24.12. CFIUS 검토) CFIUS는 국가안보 검토를 진행했으나 위원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종 
판단 및 결정을 대통령에게 이관

- (‘25.1.3. 거래 금지 명령)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 금지 행정명령 발표 및 30일 
내 투자 철회 요구

- (’25.1.6. 소송 제기) 거래당사자들은 CFIUS 검토가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 (‘25.4.7. CFIUS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CFIUS에 동 거래에 대해서 이전의 거래 금지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 재검토 지시

- (‘25.6.13. 거래 승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수 금지 명령을 일부 수정하여, 정부와 
국가안보협정(NSA) 체결을 전제로 거래를 승인

◎ 검토 및 시사점

- 이번 승인 사례는 과거 행정부의 안보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Golden Share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며 투자를 유치

- 트럼프 대통령은 美 우선주의 투자정책을 통해 적대국 안보 위험 완화 조치를 중단하나, 파트너 국가 
대상으로는 완화 조치를 유지하되 투자 촉진을 위한 패스트 트랙 등에 집중할 전망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7월 4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 본 보고서의 ‘“그간 경과”는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발간한 “Understanding Trump’s 
Decision to Approve the Nippon Steel Deal”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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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 
관련 대통령 승인 사례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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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6.28. 캐나다 산업부는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 기업 Hikvision의 캐나다 내 영업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 하에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명령

- 이번 조치는 투자심사법(Investment Canada Act, ICA)에 따라, 사후적으로 투자심사를 개시하여 
강제 매각 등을 실시한 것임.

◎ 주요 내용

- (대상기업) Hikvision은 중국 영상 감시 장비(CCTV, 카메라) 제조 업체로서, ’14년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

- (조치사유) 국가안보 위협 우려 (세부 검토 내용 未 공개)

- (조치내용) 120일 內 모든 영업 중단 및 캐나다 사업 철수 명령

- 캐나다는 旣 투자 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 사후 투자심사를 할 수 
있고, 투자 철회명령도 가능

 * ▲ 대상 사업의 민감도(첨단기술, 민감정보, 핵심광물 공급망 등), ▲ 투자자의 성격(외국 정부와의 
연계 국유기업 여부) 등을 고려

◎ 검토 및 시사점

- 미국, EU, 영국, 호주, 우리나라 등도 기투자 건에 대해서도 사후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Call-In 
권한을 도입

- 또한, 캐나다는 美 외투심사 면제국으로서 동맹국간 보조를 맞춰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 
기업 배제를 추진하고 있음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7월 7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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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캐나다, 사후 투자심사로 中 
기업의 철수 명령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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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11. 美 트럼프 대통령은 Suirui Group(중국) 및 Suirui International(홍콩)이 ‘20년에 Jupiter 
Systems을 인수한 거래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수 철회 명령을 발표

- 이번 조치는 거래가 완료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례에 대해서 CFIUS의 직권심사(Call-In) 권한을 
통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안보 위협 증거를 발견하여 대통령 인수 철회 명령까지 도출한 사례임

◎ 주요 내용

- (인수경위) 20.2.28. Suirui Group(중국 법인) 및 Suirui International(홍콩 법인)는 Jupiter 
Systems(미국 델라웨어 소재)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거래를 종결함.

- (철회명령) ‘25.7.11.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기업이 美 기술 기업을 인수한 건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국방물자생산법」 제721조에 근거하여 인수 철회 명령 발표 

- (조치사유) Jupiter가 보유한 지적재산(IP), 비공개 소스코드, IT 시스템, 고객 데이터 등이 외국 
기업에 유출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

- (조치내용) ① 강제 매각, ② 기술 접근 차단 조치, ③ 자산 이전 금지, ④  CFIUS 보고 및 감시 
강화, ⑤ 매각 상대 승인 및 제한, ⑥ 지재권 및 소스코드 파기 증명 의무, ⑦ 회피 거래 금지 

◎ 검토 및 시사점

- CFIUS가 이미 종결된 거래에 대하여 사후 국가안보 직권심사(Call-In)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 
조치까지 부과된 사례 

- 특히, 대통령 명령으로 거래 철회와 지재권 파기 및 소스코드 제거까지 요구한 것은 미국이 기술 
통제를 FDI 측면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7월 11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47

원문보기

美 대통령, 사후 투자심사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 철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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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UNCTAD가 ’25.6. 발간한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국가안보를 사유로 FDI 심사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4년 기준 FDI 심사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총 46개국으로, ‘15년(21개국) 대비 두 배 이상(약 
119%) 증가한 수치임 

◎ 주요 내용

➊ FDI 진입 제한 조치 확대 

 - 최근 10년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서 FDI 진입 제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전체의 36% 차지. 또한, 아시아 
국가가 약 14%를 차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 진입 규제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❷ 국가안보 투자심사 메커니즘 강화 (‘24년 46개국 도입) 

 - ’24년 전체 투자 제한 조치 중 43%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한 투자심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강화한 조치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함

 - FDI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유입의 71%, 누적 잔액의 80%를 점유

➌ FDI 심사 결과 동향

 - 투자 심사 대상 건 중 평균 1.6%만이 금지되거나 매각을 요구받고 있으며, 캐나다는 5%, 미국은 
0.3%에 불과함

 - 반면, 약 13%는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심사기관의 완화(Mitigation) 조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독일은 
52%, 미국은 29%로 비중이 높음 

◎ 검토 및 시사점

- 최근 각국은 FDI 정책 관련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안보 측면의 기술/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심의대상 확대(국가첨단전략기술,`24.8.), 미신고 건 관련 직권심의 권한 신설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25.5) 등을 통하여 안보심의를 강화하고 있음.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7월 25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 2025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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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측면의 FDI 심사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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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8.6.(美 현지시간), 美 CFIUS는 ’24년 연례보고서에서 현장방문, 미신고 거래 조사 등 사후 감독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고 발표

- 또한, CFIUS 정식신고 심사 건수는 총 209건으로 전년(233건) 대비 일부 감소했으며, 對美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

- CFIUS는 美 민감 기술 기업 관련 150건의 인수 거래를 검토했으며, 이 중 24건은 일본, 20건은 
프랑스, 16건은 중국이었음

◎ 주요 내용

➊ 약식신고(declaration)는 전년 대비 증가 (‘23년 109건 → ’24년 116건)

 -  약식신고 투자국 순위는 ’24년 일본이 1위(16건), 캐나다가 2위(11건)이며, ‘22~’24년 중에는 
캐나다(46건, 11.6%), 일본(45건, 11.4%) 순

❷ 정식신고(notice) 심사 건수는 감소

 - 최근 10년간 심사건 중 “검토 중 철회”된 건은 1% 미만(19건), 55%(1,214건)가 조사단계로 진행, 
22%(488건)가 “조사 중 철회”

➌ 완화 조치 부과와 사후 감독 활동 강화

 - (완화조치 부과) 2024년 총 25건의 정식신고에 대해 위험완화 조치 및 조건 부과(총 정식신고의 12%)

 - (사후감독) 24년 말 CMA(CFIUS Monitoring Agency)가 총 242건의 완화계약 및 조건 대상 
모니터링, 이 중 4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25건이 종료됨

❹ 민감기술 투자 검토

 -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에 관여하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기업이 조율된 전략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등

◎ 검토 및 시사점

- (약식신고 적극 활용 필요) 美 약식 신고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약식 신고 
건수는 ‘24년 4건으로 ‘22년 13건, ’23년 7건에 이어 감소 추세

- (사후감독 강화) ’24.12. 재무부는 CFIUS 권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보심의 조건부 투자허용 조치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8월 12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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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16. 美 하원 국가안보, 불법 금융 및 국제 금융 기관 소위원회는 “미국의 투자안보정책”  
청문회 개최하여 ▲해외(Outbound)투자 정책 검토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의 운영과 개혁 
방향 등을 다룸

◎ 주요 내용

1. 청문회 서두 발언

- CFIUS는 미국의 기술, 에너지 등 핵심 분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해외(Outbound)투자 제한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 등의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의 차단이 필요

2. 청문회 증언 및 주요 의견 정리

① 국가안보의 목적에 맞는 투자심사 수행

- CFIUS는 국가안보 판단 기구로서 산업통제 기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개입을 받지 말아야 
함. 또한 투자심사 제도의 명확화 필요

② 해외(Outbound) 투자 제한 검토

- 미 재무부가 해외투자 제한 규정('24.10) 발표 이후 의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을 지적

- 필수 신고 대상인 ’핵심기술‘ 범위를 축소하여 산업 부담을 줄이고, 영향 평가 및 정기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실효성 유지 필요

③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운영과 개혁 방향

- 수출통제 분석 대상 거래가 과다하여 기업의 신고 부담 가중. 이에 대한 집행 효과성 검토를 위해 
재무부 집행 건수 확인 필요. 아울러 검증된 투자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VC 대상 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제안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8월 21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Hearing Entitled: U.S. Policy on Investment Security」 청문회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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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14., EU 집행위원회는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심사 5차 연례보고서를 통해 2024년 EU 
회원국의 FDI 심사 활동 등을 공개

*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회원국은 24개이며, 대부분의 투자는 조건없이 승인되고, 불허율은 1%임

◎ 주요 내용

① (FDI 심사제도 도입 현황) ‘24년 기준 총 24개 회원국이 FDI 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24년에 일부 
국가*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였음

* 가령, 프랑스는 통제대상에 광자학을 추가하고 청정에너지의 정의를 확대함(‘24.1.1. 시행)

② (회원국의 FDI 심사 현황) FDI 승인요청 및 직권심사 건수는 총 3,136건(‘23년 1,808건, 전년대비 73% 
증가)이며 이 중 41%가 심사대상(나머지는 심사 不要)

 - FDI 심사 결과는 無조건 허가 86%, 조건부허가 9%, 불허 1%(’23년과 동일), 철회 4%임

③ (FDI 심사 협력 메커니즘) ▲ EU FDI 거래 중 477건(‘23년 488건에 비해 2%감소)이 심사 협력 
메커니즘 하에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으로 통보됨*, ▲ 안보·공공질서 영향 등의 사유로 2단계 평가로 
이어진 통보는 전체의 8%이며, 이 중에서 제조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통보된 거래의 산업 분야는 제조업(25%), ICT(22%), 도소매업(14%), 금융업(10%), 전문활동(9%) 순임

** 2단계 평가 대상 중 상위 5개 분야는 제조업(50%) ICT(19%), 금융업(8%), 에너지(5%), 전문활동(5%)이며, 
제조업 관련 2단계 평가의 주된 요인은 핵심기술이고 그 외 ▲핵심 인프라, ▲핵심원자재 공급 관련, 
▲민감정보 접근 관련 등이 고려됨

◎ 기타

-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를 통보한 회원국은 21개이며, ‘21년 이후 협력 메커니즘이 점차 회원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다만, 공식 심사 대상 거래의 대부분이 승인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EU가 여전히 FDI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언급함.

- 한편, EU 집행위는 ’24.1월에 FDI 심사 규정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FDI 심사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0월 31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 본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의 「Fifth Annual Report on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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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13. 美 백악관은 10.29. 경주에서 개최된 韓美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통상, 경제안보 관련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공개

- 양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외국인투자(inbound) 및 해외투자(outbound)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함 

◎ 주요 내용

- 韓美 양국은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 공조(Alignment)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협력 분야에는 ▲ 관세 회피 방지, ▲ 불공정·비시장적 관행 대응을 위한 상호 보완적 조치, ▲ 
대내(inbound)·대외(outbound) 투자 규제 강화가 포함

- 또한, 국제조달 의무가 동일한 공약을 이행한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

◎ 검토 및 시사점

- ’25.2.21. 美 트럼프 대통령은 inbound & outbound 투자규제 강화를 지시하고, 동맹국과의 투자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밝힘

- 금번 韓美 합의도 美 경제안보 중심 정책 기조와 연속성이 있으며, 투자안보 강화 공조 필요성을 
양국이 확인한 것으로 평가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11월 17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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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한·미, 경제안보 측면에서 
Inbound&Outbound 투자규제 

강화 공조 필요성 합의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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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1., ⽇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모델로 한 ‘일본
판 CFIUS’ 창설을 검토 중

* 재무성·경제산업성·국가안전보장국 등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합동위원회를 창설할 것이며, 인력/조직도 확대 예정

◎ 주요 내용

- (현황) 現 일본의 투자심사 조직 체계는 재무성 및 소관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며, 관계 부처 간 회의체는 존재하
지만 실질적 심의 기능은 제한적

* 재무성 등 심사 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외환심의회 자문에 따라 투자 중단·변경 권고 등 명령 

< 참고: 현재의 미국, 한국, 일본 외투 심사 조직 비교 >

구분  미국  한국  일본

근거법령
투자심사 별도 법령 마련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
RMA)

투자촉진 법령에 안보심사 편입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등 외국환무역거래법 등

조직체계
및 

심사방식

CFIUS(관계부처합동기관16개 
장관급)에서 국가안보 검토 및 

조사 
* 부처별 담당 상설 조직화

외국인투자위원회 
프로세스 前 단계에서

안보심의(정부+민간) 전문위원회 
진행

재무성(주관부서) 및 업종별 관계 
부처 검토 

+ 필요시 관세외환심의위원회 
자문(민간 전문가로 구성)

권한 대통령 조치 可 산업부 장관 결정 재무성 조치

- 향후 외환법(FEFTA) 개정을 통해 위원회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며, 자민당과 유신회에서는 ‘26년 창설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담당 인력 증원도 함께 고려중

◎ 결론 및 시사점

- ⽇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對⽇ 투자 엄격 심사와 외투 위원회 설립 등을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미국과 무역합의에서 투자안보(Investment Security) 협력과 대내투자 심사 강화를 위한 매커니즘
이 강조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투자심사 제도 및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전망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1월 18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 본 보고서는 니케이(Nikkei)의 “대일투자심사 강화, 일본판 CFIUS 검토 
(⽇本版CFIUS創設へ政府が対⽇投資審査を強化、技術・情報流出防ぐ)”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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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투자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일본판 CFIUS 설립 추진 예고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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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미국에서 논의되는 관세제재(러시아 제재법 2025, 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는 대통령과 
의회의 제재범위, 재량권 세부 사항에 양측 차이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재량권(행정명령)에 기반한 정치적 유연성을 중시/(의회) 강경한 제재에 따른 압박으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자 하며, 법률을 통한 대통령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의회 법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 체결 거부 및 불이행하거나 추가적 침공할 경우,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 국가에 대한 500% 이상 관세 부과, 에너지 생산 지원 외국인 등 제재(‘25.4.1., 발의)

- (트럼프 발언) 러시아가 50일 내 평화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産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100%의 관세 부과 발표(‘25.7.14.)

◎ 결론 및 시사점

- (8.6. 미/러 특사 회담) 트럼프는 평화협정 특사로 파견된 스티브 윗코프와 푸틴의 회동이 생산적이었고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혀 제재 시행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

- (8.15. 미/러 정상회담) 특사 협상(8.6.) 이후, 미/러 정상이 알래스카에서 회담 예정(8.15.)이며, 러시아 
점령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 대선 실시 요구가 핵심 의제로 전망됨

- (향후 전망) 휴전 협상 관련 러시아의 반응, 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제재 범위 및 수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협상 경과와 연계한 법안 제정, 행정명령 내용에 대한 면밀 모니터링 필요

분야 Sanctioning Russia Act(입법부) 트럼프 대통령 발언 (행정부)

관세 수준 최소 500% 초기 100%로 언급했으나 이후 구체적 
제시 없이 상당할 것이라고 정정

대상 품목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석유제품 등 주로 원유와 천연가스 언급

발동 방식 법안 통과 후 강제 적용 대통령 권한으로 실행(행정명령 등)

자회사 적용 의회 중심
(대통령 개입 최소화)

대통령 재량 강조
(의회 개입 최소화 희망)

< 입법부 대 행정부 대러 에너지(관세) 제재 요약 >

박귀식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이행분석팀 연구원(kspark@kosti.or.kr)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8월 12일 54

원문보기

美의 對러 제재법안 분석: 
에너지 거래국 관세 제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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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18. EU는 러시아 産 원유를 활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정유제품의 EU 수입금지 발표

- 제3국에서 정제되었으나, 러시아 産 원유가 포함된 정유제품의 수입금지를 위해 ⾮ 러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정유제품에도 원산지 증명 의무를 부과

◎ 주요 내용

- (제재 의도) 중국, 인도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제3국에서 러시아 産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유제품의 거래 차단

- (제재 요건) ‘26.1.21.부터 제3국에서 러시아 産 원유로 정제, 생산된 정유제품 수입금지

- (원산지 증명 의무화) EU 수입업체는 제3국에서 정제 과정상 사용된 원유의 원산지 증명 제출 필요

- (금융거래 등) 러시아 産 거래에 수반되는 직간접적 자금조달 금융거래, 기술적 지원, (재)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

- (간주 규정) 제3국이 전년 회계연도 기준 원유 순수출국(net exporter)*일 시, 원유 원산지는 해당 
자국산으로 간주

* 원유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국가

** 단, EU 당국이 원유 원산지를 러시아 産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 (예외조치) EU 파트너국*에서 EU로 수입되는 정유제품에는 원산지 증명 의무를 未 부과

*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미국, 스위스(Annex LI) (러시아 원유, 정유제품 수입금지 국가)

◎ 결론 및 시사점

- EU는 제3국 정유제품에 대해 완제품 이외 반제품에도 러시아 産 원유 포함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 전 EU 수입업체 측에 구체적인 증빙절차 확인 필요

- EU 관할권에 속해 있는 거래자(수입업체 포함)에 정유제품 원산지 증명의무가 부과되며, EU 
회원국별 요구되는 세부 증빙서류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국내 수출업체는 EU 업계 동향 관찰 및 EU 집행위 세부 이행지침을 참고하여 필요시 원산지 제반 
증명서류 마련 등 同 조치 시행일(‘26.1.21.) 이전 제재로 동반되는 거래 리스크 점검 필요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9월 1일

박귀식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이행분석팀 연구원(kspark@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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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U, 러産 원유로 생산된 
제3국 정유제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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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9.12. 美 상무부는 수출통제 품목을 중국, 러시아, 이란에 조달한 32개 회사를 Entity List에 
등재하고, Entity List에 등재되어 있던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제 근거를 수정함.

◎ 주요 내용

① 신규 등재: 32개(중국 20개, 홍콩 3개, 튀르키예 3개, UAE 2개, 인도/이란/싱가포르/대만 각 1개 회사)

- 중국 군사 역량 강화 목적으로 미국 産 고성능 컴퓨팅 품목, 전자부품을 (우회) 조달한 회사 25개(중국 
20개/홍콩 3개/싱가포르 1개/대만 1개)에게 전자·컴퓨터 관련 FDPR 등 통제 부과

- 러시아에 우회 조달한 인도 회사 1개, 러시아/이란 우회 조달한 UAE 회사 1개,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SDN을 지원한 이란/UAE 회사 각 1개에 EAR 대상 全 품목에 허가요건 적용

- 미국 産 공통핵심품목(CHPL)에 대해 최종 사용목적 실사를 회피하고 미국 상무부(BIS) 허가 없이 
러시아로 우회 조달한 튀르키예 국적 회사 3개에게 전자·컴퓨터 관련 FDPR 등 통제 부과

② 통제 근거 수정: 5개(러시아 4개, 튀르키예 1개)

- 旣 지정된 Entity List 중 러시아 4개, 튀르키예 1개 회사를 FDPR(§744.11 footnote 3) 대상으로 
EAR 통제 근거를 수정하여 지정

- 해당 Entity List로 수출 시 전자·컴퓨터 관련 미국 특정기술로 생산된 외국 産 품목도 §744.11에 따른 
허가 필요

◎ 검토 및 시사점

- (중/러 제재강화) 미국産 첨단 반도체 칩의 중국 조달 차단, 전자부품의 군수전용 목적 러시아 우회 
조달 차단 겨냥

- (FDPR 주의) 외국에서 생산된 미국 産 전자·컴퓨터 품목(기술)의 경우, 중/러 대상 관련 거래 시 美 
FDPR 적용 Entity List 해당 여부 확인 필요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9월 16일

박귀식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이행분석팀 연구원(kspark@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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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상무부의 중·러·이란  
Entity List 개정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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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0.23. EU는 러시아의 키이우(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폭격 직후 對러 제19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

◎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수출금지 전용도가 높은 전자소자, 광학기기, 추진제용 전구체 수출금지 품목 추가(31개), 수송용
내연기관(엔진 부분품 포함) 등 통제범위 확대(30개)

금융제재 자산동결 제재대상자 50% rule 규정 명확화, 러시아 자체 결제망 사용 등 거래 금지 금
융기관 추가(제3국 국적 4개, 러시아 국적 5개)

LNG/석유/광물 러시아 産 LNG 수입금지, 러시아국영에너지회사(Rosneft)를 통한 석유, 티타늄·알루미늄 
등 광물 거래금지, 그림자 선박 추가 제재(117척)

제3국 
항구(신설)

수출금지 품목을 러시아로 우회 조달한 제3국 항구를 EU 거래금지 항구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 (신설)

특별 경제구역 러시아 內 특별 경제구역 내 투자, 자본조달 금지 (신설)

가상화폐 EU 자산동결 제재대상자, 그림자 선박 포함 금지된 러시아 産 석유 거래를 위해 가상화
폐 거래를 촉진한 제3국 금융기관 거래금지

서비스 AI 서비스 포함 IT, 경영(회계), 공학 서비스 및 컨설팅 분야 등 러시아로의 서비스 제
공금지 범위 명확화

제재대상자 수출금지 제재대상자(5개국 45개), 자산동결 제재대상자(회사: 6개국 42개, 개인: 5개
국 22명) 추가

사업청산 예외 러시아 사업 청산 시에는 수출입 금지 품목, 거래금지 사항을 예외로 두어 사업 철수 촉
진 유도

< 제재 사항(요약) >

◎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기존 수출통제, 금융제재의 회피 차단을 위한 수출금지 품목 추가, 통제 범위 확대, EU 向 
에너지·광물류 수입 차단이 핵심 조치로 분석

- (시사점) 수출기업은 EU 거래금지 사항의 EU 관할권 저촉 여부, 품목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 
실사를 통해 제3국을 통한 우회거래 차단 노력 필요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11월 14일

박귀식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이행분석팀 연구원(kspark@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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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19차 對러 제재 
패키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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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우크라 평화협상 국면에서 EU는 유럽 안보 목적 우크라 지원을 위해 자산동결 제재의 유지/강화를, 
미국은 동결 자산의 미국 활용을 위해 제재 완화/해제를 우선시

◎ 주요 내용

① EU  

- 러시아 군사산업기반 기여, 석유 우회 거래, 정부/군, 우크라 영토 주권 침해 등 관련자를 제재대상자로 
등재하여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미국과 비교해 EU가 보유한 러시아 해외자산 규모가 크며 이를 동결함.

- 러시아가 우크라에 전쟁배상금 지급 시 상환 조건으로 유로클리어(Euroclear, 국제예탁결제기구) 등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2,420억불(332조원)의 이자수익, 동결 자금을 우크라에 무이자 대출 검토

② 미국

- 러시아 국방/안보/경제 부문 관련 개인, 단체를 SDN 지정하거나, 러시아의 에너지/철강/광물 등 분야에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제재를 부과함.

- 우크라 평화협상을 위해 미국은 러시아 동결자산 중 1,000억불(137조원)은 미국 주도 우크라 재건사업에 
활용하고, 유럽 내 동결자금 해제 방안 제안

◎ 결론 및 시사점

- EU는 동결자산 제재 유지를 통해 평화협상 간 러시아 압박 강화, 우크라 경제/군사안보 지원에 동결 
자산을 활용하고자 함

* 우크라가 자체적 안보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여, 러시아를 대상으로 유럽 전체의 안보적 이익을 위한 의도로 분석

- 미국은 조속한 전쟁종결을 목적으로 동결자산 활용, 해제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 러시아 유인책 
제공에 활용하고자 함

* 우크라 전쟁 유지에 필요한 미국의 지출 축소, 동결 자금의 미국 유입 효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의도로 분석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2월 16일

박귀식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이행분석팀 연구원(kspark@kosti.or.kr)

※ 본 보고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Commission unveils two solutions to support Ukraine's 
financing needs in 2026-2027”(‘25.12.), Axios의 “Trump's full 28-point Ukraine-Russia 
peace plan“(’25.11.)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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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관련 
주요국 제재 결정요인

mailto:kspark@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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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7.8. 美 OFAC은 차량용 전장품목을 이란에 우회 수출한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하만社)에 145만불(약 20억원) 민사 합의금 부과 발표

- ‘Harman Pro’(하만社 자회사) 직원이 UAE 유통사와 모의하여 덴마크 소재 하만 유통센터를 통해 
UAE로 우회하여 이란 向 재수출

◎ 주요 내용

- (거래 방식) Harman Pro가 직고용한 영국 영업팀(英 국적자, 13명)*이 덴마크 소재 하만 유통센터에서 
UAE 국적 유통사에 물품을 판매

* 이란 거래에 가담한 英 영업팀은 영업/재무/기술부문 중간관리자급 이상이며, 이란 거래 관행에 능통하며, 
이란으로 거래될 것을 알면서도 UAE(두바이) 북쪽 지역으로 최종목적지를 모호하게 위장하여 거래 조력

- (거래 규모/기간) 14만 8,261불로 추정(총 11건)/ ‘18.5.22.~‘20.10.27.

- (가중 요인) 英 영업팀(중간관리자 포함)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란 거래사실을 거래 과정상 은폐했으며, 
내부통제 제도를 未 구축함

- (감경 요인) 자발적 신고 및 최근 5년간 OFAC 규정 위반 사실이 없고, 자체 내부통제 제도 구축을 위해 
합의금의 일부 투자(40만불)

- (제재 근거) ITSR(이란 거래·제재 규정)은 어떤 품목/기술/서비스에 대해서도 미국 국적 회사(소재지 
불문)의 이란 (재)수출을 금지*

* 이란으로 재수출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제3국에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

◎ 검토 및 시사점

- 미국 기업의 외국인 직원으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로써, 지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규정 준수를 위한 
통제·감독 체계 마련 필요

- 가중/감경 요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인력과 비용 투자 필요성 시사

이슈 분석리포트
2025년 7월 15일

박귀식 정책지원본부 산업분석실 이행분석팀 연구원(kspark@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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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만社에 이란 제재 
위반 합의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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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9.5., 美 백악관은 미일 기본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양국이 수출통제와 투자 
안보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 발표

- 이는 공급망 회복력 제고와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① 일본의 대규모 대미투자 계획

- 일본은 5,500억 달러 규模의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이는 경제 및 국가안보상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

- 투자 대상 분야: 반도체, 의약품, 금속, 핵심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② 경제안보 공조 강화

- 미일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제고와 혁신 촉진을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협력을 심화

- 제3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조치 추진

- 투자안보 및 수출통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검토 및 시사점

- ’25년 5월 미영 무역합의에서도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안보, 수출통제 등의 효과적 활용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 포함

- 군용 및 WMD 확산 방지 목적의 안보적 수단인 수출통제 등이 공급망 관리, 비시장 정책 대응 
등에도 활용되는 한편, 무역합의의 내용으로도 반영되고 있음이 관찰됨.

무역안보24 Report
2025년 9월 9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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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과 수출통제와 
투자안보 공조 강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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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6.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6.24.) 및 무역전략(6.26.)을 발간하여 무역안보 조치의 적극적 활용, 
관련 조직 및 기능의 신설 또는 강화를 예고

◎ 주요 내용

① (국가안보전략) 전략적 경쟁, 기술의 급변 등과 같은 불확실성 및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 기술 경쟁 등을 강조

- (국방·안보 전략에서 수출통제 및 제재의 활용) 무역제재집행실(OTSI, Office for Trade Sanctions 
Implementation)을 설립하여 제제 이행 및 집행력 강화 추진

- (투자심사로 경제 안보를 위한 기반 강화) 국가안보 및 투자법(NSI Act)과 투자안보실(Investment 
Security Unit)이 핵심 역할 수행

- (무역 및 안보 협력 강화)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하였으며 대규모 규제 블록(EU, 
미국) 에 속하지 않은 국가 대상으로 협력 강화

② (무역전략) 기존의 무역규범(WTO 등)이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핵심산업 보호 및  
기업 번영을 위해 실용적인 접근 전략(국가별 협정 등)으로 대응

-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무역체계 구축) 공급망/경제안보 등 특정 이슈 중심으로 복수국/양자간 
협의체(CPTPP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공급망 회복력 구축) 비즈니스·무역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내 공급망 
센터(Supply Chain Centre) 신설 예정

- (경제안보 수단 유지 및 강화) 민감 산업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및 심사,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등을 활용

- (무역방어 체계 유지 및 강화) EU의 ACI(Anti-Coercion Instrument)와 유사한 무역 방어 권한 
확대 법안을 도입하여 경제적 강압 등에 대비할 예정

-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비즈니스·무역부 내 경제안보 자문 서비스실(Economic Security 
Advisory Service)의 신설 예정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7월 28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6월 영국 정부에서 발간한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및 「UK Trade Strategy」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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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국 국가안보전략 
및 무역전략 발표

mailto: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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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中 기업은 기술 난이도가 낮은 분야*에 한하여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술 난이도가 높은 
노광 분야는 여전히 도전과제로 존재

* 중국 기업은 정부의 막대한 자본(일명 빅펀드)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19~’24) CMP, 건식 식각·세정, 증착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자립·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노광 분야 중심의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내용

① 국가별 반도체 장비 시장 현황

 - (중국) 대부분의 분야(CMP, 식각·세정, 증착, 패키징 등)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소수의 대표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

 - (미국)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분야는 첨단패키징 장비(28%↑), 기타 조립·패키징 장비(3%↑) 뿐이며 
그 외는 점유율 유지 또는 축소

 - (네덜란드)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분야는 노광장비 분야(11%↑)로, 이는 일본이 잃은 점유율(10%↓)과 
유사한 수준

② 중국의 전공정 장비 시장 현황

 - ’19년 대비 ’24년 국가별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게 성장한 상위 5개 분야 중 3개 (CMP, 식각 및 
세정, 증착 장비) 분야를 중국이 차지

◎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은 미-중 갈등 속 반도체 자립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막대한 정부 지원금(예: 빅펀드)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8월 5일

김주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25년 7월 美 싱크탱크 CSET에서 발간한 
   「Inside Beijing’s Chipmaking Offensive」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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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시장점유율 데이터를 통한 中 
반도체 장비 경쟁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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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U 싱크탱크들이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발간한 
보고서의 검토

*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21년 미국-EU는 TTC를 설립하고 ‘24년까지 매년 총 6차에 걸쳐 회의 
개최

◎ 주요 내용

① TTC의 성과

 - (FDI) 미국-EU 간 외국인투자심사 정책 교류 제도화, 유럽의 초기 투자심사 체계 구축에 실질적 
기여

 - (수출통제) 대러 제재 및 중국의 민군융합 대응과 관련하여, 이중용도 품목 통제에서 공동 품목 제안, 
허가/집행 제도화 등 성과

 -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확립으로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시장 교란 감지 및 투명성 
메커니즘으로 보조금 정보를 공유

② TTC의 취약점

 - (제도적) 규제 융합을 기대했으나,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은 EU와의 규제 융합의 정반대의 결과 
초래

 - (구조적) 범위가 넓고 주제가 모호하며, 미국 측은 주로 국무부 중심의 일반적 대표단이 참여하고, 
EU 측은 기술 전문 관료들이 참석하여 기술적 논의가 어려운 비대칭 구조

 - (인력) EU 내부 인력 부족, 민간 전문가와의 연결 부재 및 기술 전문가의 체계적인 참여 전무

③ TTC 이후 EU의 전략 방향

 - TTC의 실질적 효과는 유럽 위원회의 경제안보 정보 파악 및 조율 능력 향상이며, TTC는 4년간 유럽 
대외 경제정책 구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8월 13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 본 보고서는 아래의 EU 싱크탱크들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 「Lessons from the TTC for Europe's Foreign Economic Policy, With and Without the U.S.」 

(‘25.5.) - 몽테뉴 연구소(프랑스)
• 「Trade and Technology Council's Future in Question under Trump」(‘25.6.)- PISM(폴란드)
• 「The Future of the EU– 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25.1.) - 하인리히 뵐(독일)

63

원문보기

EU 싱크탱크들이 발간한
“미국-EU무역기술위원회(TTC)” 관련 

보고서의 검토

mailto: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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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25년 11월,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25년 연례의회 보고서를 통하여 우려국의 경제안보 위협 
및 권고사항을 담음

- 통합경제안보기관 설립, 수출통제 칩 대상 추적기술 도입, 對중국 허가 정책을 거부정책(기존 거부추정 
대상)으로 격상 권고

◎ 주요 내용

① 통합경제안보기관(Consolidated Economic Statecraft Entity) 설치 권고

 - (구성) 새로운 통합 기관에는 최소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산하 수출통제협력국(ISN/ECC), 국방부 국방기술보안청(DTSA)”이 포함

 - (기능) 우회 방지할 정보공동체(IC) 구축 및 검증·추적 기술 강화

 - (권한) OFAC 수준의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되 대통령이나 내각에 직속 보고토록 하여 부처 조정 
과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② BIS(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역량 강화 권고

 - 수출통제 대상 첨단 칩 대상 ‘추적기술(tracking technology)’ 의무화

 - 첨단 칩 대상 “판매(sell)” → “대여(rent)”로 전환

 - BIS에 통합 정보 부서 설립

 - 對중국 허가 정책을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거부 정책(policy of denial)’로 강화

 - 수출통제 위반 신고자(whistleblower) 보상 인센티브 도입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11월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ion)의 2025 연례의회보고서 중 수출통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2월 1일 64

원문보기

2025년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 연례보고서 조사

mailto: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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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美 하원 중공 특위는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가 중국 국방 및 산업 강화에 이용됐다고 우려하며, 
국방부의 연구 관련 규제 요구

* 연구협력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기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언

◎ 주요 내용

① 美 국방부 자금이 지원된 연구가 중국 국방 및 산업 강화에 기여 

 - 중국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합류함으로써 연구의 성과가 中 군사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우려 제기
* 극초음속, 첨단소재 등 관련 기술이 포함된 연구가 중국 인민해방군(PLA) 전략무기 개발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됨

② 국방부 연구공학 프로그램(DoD R&E) 연구보안 관리 허점 

 - 연구협력 규제 대상이 소수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他 규제 목록에 등재된 기관과의 연구협력도 통제되
지 않는 실정임

* DoD R&E는 수백개의 중국 인재 모집 프로그램 중 6개만 NDAA 제1286조에 따른 리스트에 등재하고, 
국방부의 他 규제 목록인 1260H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은 규제하지 않음.

◎ 권고사항

- 국방부 연구협력 금지대상에 부처별 제재대상자 반영하고, 중국 국방 연구·산업 기반 기관과의 연구를 
전면 금지하여 통제 강화

* 아울러, 보안·실사 관련 표준 정립과 부서 간 정보 공유, 사후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연구 全 주기에 걸쳐 
집행 실효성을 제고

해외 연구동향 Report
2025년 10월 21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 본 보고서는 ‘25년 9월 美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의 
「Fox in the Henhouse」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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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하원 중공 특위, 
중국의 美 국방연구 참여 통제 촉구

mailto: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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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미 재무부는 금융제재 대상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일지라도, 등재된 기업이 50% 이상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여 금융제재를 적용(50% Rule)

◎ 주요 내용

- SDN 등재자*가 소유권(ownership)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닌 기업에 대해 SDN 등재자와 
동일한 금융제재를 적용

*  통상적으로 美 OFAC 50% Rule은 SDN 등재자에 적용되므로 SDN 등재자를 예시로 함

- 등재자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기업에 자동 적용되며, 통제권(Control)은 고려하지 않고 소유 
지분으로만 판단

- ①자산 동결 및 미국 관련 ②거래(달러화 거래) 제한, (일차제재), SDN과 거래 시 ③처벌 가능성 
존재(이차 제재)

 ① 자산 동결: 자산의 이전, 지급, 인출, 기타 거래 불가

 ② 거래 제한: 차단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예: 제3자를 통한 중개 등) 물품, 서비스, 기술 조달 및 거래 관여 불가

 ③ 처벌: 주로 민사 과태료 부과 및 허가 중지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뤄지며 사안에 따른 형사 회부가 이뤄질 수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SDN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SDN 등재자의 소유권이 50% 이상이면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래 시 소유구조 파악이 필요함

- 그러나 어느 회사에 대한 SDN 등재자의 직·간접 소유권이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KOSTI 기초자료
2025년 7월 11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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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의 50%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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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제도 정의) VEU(Validated End-User Program) 제도란, 미 상무부로부터 VEU 업체 자격을 득한 
업체*로 (재)수출 시 미 상무부의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 (단, 보고 조건 등 부과)

*  통제품목의 사용에 대해 신뢰할 만한 기록을 보유한 업체를 VEU 업체로 지정

- (적용 국가) 중국과 인도로 한하며 해당 국가 내에서도 적격 목적지(eligible destination)가 
수출관리규정(EAR) 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적용 품목) EAR Part 748의 Supplement No.7의 각 VEU 지정 업체별로 적격 품목(eligible 
item)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들만 VEU 지정에 따라 수출이 가능 (단 미사일 기술 통제 등의 
예외 존재)

◎ 주요 내용

- (VEU 지정 현황) 현재 5개 기업이 VEU로 지정 (중국 소재 4개 및 인도 소재 1개)

< VEU 지정 대상 기업(EAR 제748조 부록7) >

* 밑줄표기: ‘25.9.2.자로 VEU 철회된 대상
** 단, EUV 장비는 개별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대상국 기업명 허가면제 대상 품목

중국

AMD 반도체 관련 SW 및 기술 (3개)

Intel 반도체 제조 장비 등 (9개)

Applied Materials 반도체 제조 장비 등 (11개)

보잉 소재 관련 검사 장비 및 SW 등 (5개)

램리서치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부분품 등 (7개)

삼성전자 NAND 메모리반도체 개발생산에 필요한 모든 EAR 대상 품목**

SK 하이닉스 DRAM 메모리반도체 개발생산에 필요한 모든 EAR 대상 품목**

인도 GE 항공 관련 기술 등 (13개)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KOSTI 기초자료
2025년 9월 10일 67

원문보기

미국의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2025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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